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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동북아 지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대기, 물, 해양 등 지역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협의체를 통해 협력하여 왔습니다. 각국 정상과 국민의 노력으로 동북아 

환경협력이 날로 심화·발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와 

국가간 관계 악화가 역내 환경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한·중·일 

간 역사인식 문제, 중·일 간 영토분쟁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어 앞으

로도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국제정세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을 지속 및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한 때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정세 변화와 국가간 관계 악화가 

역내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 변화와 국가간 관계 악화에 

대응한 역내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

능한 환경협력 추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를 수행한 추장민 박사, 이현우 박사, 정성운 연구원과 일본 IDE의 Kenji  OTSUKA 

연구위원께 감사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UNESCAP 

남상민 박사, 한밭대학교 성찬용 교수, KDI 이명균 박사, 세종대학교 이문기 교수, 명지대

학교 이창희 교수, 환경부 이희선 사무관, 성공회대학교 장영석 교수, 고려대학교 홍용석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 강광규 박사, 장훈 박사, 문현주 박사의 자문에

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조 명 래





국문요약

동북아 지역은 지난 20여 년간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체를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긴장 고조,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역내 환경협력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및 국가간 

관계 악화가 지역 환경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및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

여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역내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추이와 동북아 국가간 관계 

변화추이 및 현황을 진단하였다. 다음으로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가 

TEMM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지역 다자간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중·일 

및 한·중 관계가 중·일 및 한·중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물질적 기반, 조직적 

기반, 협력 주체 및 채널, 상호 이익, 신뢰, 외부적 요인의 6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환경협력의 

‘회복력(resilience)’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를 전

망하고,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 국제관계 변화 시나리오별 

역내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전략

의 개발은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의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과 한·중 양자

간 협력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제2장에서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의 현황으로 북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 미국 트럼프 정부 동향을 조사하고 각 현안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UN

은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북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국가들은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 또한 동

북아 국제정세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TPP 탈퇴, NATO 기능 



비판, 중국 견제 등의 발언과 행동 역시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간 관계 변화도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은 한

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바 있다. 한·중·일 3국의 관계는 양자간 관계 변화의 영향을 받아 3국 간 

협력채널의 제도화와 활성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제3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가 역내 다자 

및 양자 환경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다자협력에 대한 영향은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협력체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

으며, 양자협력에 대한 영향은 중·일 환경협력, 한·중 환경협력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

다. 먼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중·일 및 한·중 관계 악화시기에 중국의 차관급 인사 

대리참석 및 중·일 양자간 회담 생략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19차 회의는 한·중 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연기 개최되었다. 중·일 양자간 환경협력은 

2005년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과 2012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문제로 갈등을 경험

하면서 일시적인 협력위축이 나타났으나 지방정부 간 협력과 기업, NGO가 참여하는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양자간 환경협력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일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평가한 결과, 일본의 대중 ODA 투자를 통해 형성한 물질적 기반,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라

는 탄탄한 조직 기반, 지방정부와 기업, NGO 등의 다양한 협력 주체와 채널, 협력이 양국에 

주는 분명한 상호 이익, 협력에 대한 양국의 두터운 신뢰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수준의 

환경협력 회복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중 양국의 환경협력은 양국 관계 악화 

시 양국간 합의사항이었던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와 ‘한중환경협력계획’ 수립에 대한 논

의가 지연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지만,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도입, 환경전략 수립

을 위한 전문가 교류 등의 협력은 지속되는 모습이었다. 한·중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평가

한 결과, 환경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물질적 기반, 조직적 기

반, 협력 주체 및 채널, 신뢰, 외부적 요인 등이 모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동북아 지역 

국가간 관계 변화의 시나리오별 역내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

였다. 국가간 관계 변화의 시나리오는 현재의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국가



간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세 가지 시나

리오에서 역내 환경협력이 회복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다자 및 양자간 협력전략을 제시하였다. 

그에 앞서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 및 제시하였는데, 먼저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목표는 “환경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공동체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협력의 기본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

였다. 첫째, 단기 및 중기적으로 물질적·조직적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간 합의를 통한 점진적인 제도화를 지향한다. 둘째, 협력채널 간 상호 보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주체가 참여하는 다층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셋째, 협력당사국이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한 각국의 주요 협력수요에 부응하는 협력을 수행하

고 상호 이익을 가시적으로 창출한다. 넷째, 지역 차원의 협력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상호 

연계하여 지역협력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협력의 지역화를 지향한다. 

이상의 협력 목표와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추진전략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추

진하여야 할 전략과 각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 환경협력 회복력의 각 구성요소별로 세 가지 시나리

오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1)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구의 협력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TEMM 등 지역협력체의 기존 프로

그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TEMM 등 지역협력체의 

협력 프로그램 조직을 이용하고 국제기구 협력 프로그램의 조직 기반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협력 주체와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 다자간 환경협력을 활용한 역내 

국가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역내 국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TEMM 등 지역협력체

에 다양한 협력주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4) 상호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경제-환경 동반 이익(co-benefit) 창출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5) 신뢰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먼

저 현재의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 상호 이익의 확보 및 강화를 위하여 



일부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특정 참여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해당국의 이익 보장

을 고려해야 하며, ▲ 신뢰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관계 개선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간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핵심적으로 추진하

여야 할 전략은 ▲ 상호 이익에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환경협력

의 상호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관계 악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핵심적으로 추

진하여야 할 전략은 ▲ 조직적 기반의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 등을 총괄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또 ▲ 상호 이익 강화를 목적으로 TEMM 

등 지역협력체의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 및 성과 기반 

협력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뿐만 아니라 국가간 신뢰 강화를 목적

으로 장기적으로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를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

며, 관계 악화 때의 협력 경험에 대한 유무형의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 국가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외부적 요인을 성숙시키기 위해 

역내 국가 다자간 정상회담 틀을 활용하여 환경협력 강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환경협력의 

법적·정치적 기반과 우호적인 외부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 환경협력 회복력의 각 구성요소별로 모든 시나리

오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1) 물질적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협력조직 운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 이행조직의 안정화 및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3) 협력 주체와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

하기 위해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의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추진하고 지방

정부/전문가/NGO 간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악

화될 경우에는 TEMM의 장관급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상호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국 관계

가 악화된 채로 유지되거나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협력 경험이 있거나 중국 내 인적 네트워

크가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각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먼저 현재와 같은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악화상태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협력조직의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 한중환경협력센터의 북경 설치를 위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 상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대일로 등 중국이 주도하는 사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양국간 신뢰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화채널 유지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간 관계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 상호 이익의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며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 조직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을 총괄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양자간 협력조직의 체

계적인 재편과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협력 주체와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TEMM 대화채널을 동북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장관급 회의로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NGO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을 설치 및 운영할 필요

가 있다. ▲ 상호 이익을 확보 및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협력 프로그램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 및 성과 기반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간 중장기 

환경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우리나라의 북방경제협력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신뢰 강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를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관계 악화 때의 협력 경험에 대해 유무형의 성과

평가를 수행하고 양국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 양자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외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자간 정상회담을 활용한 환경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환경협력의 법적, 정치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국제정세, 동북아, 환경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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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동북아 지역은 대기, 수질, 해양, 생물다양성 등 각종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한·중 

FTA 발효, 한·중·일 FTA 협상 등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발로 인하

여 향후에도 오염물질 배출 및 생태훼손 등의 환경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우 2020년에 국가 GDP가 19조 9,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1) 에너지 

소비량은 48억tce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2) 이러한 경제성장과 자원소비로 인하여 대기오

염 등 국가간 이동 환경오염과 생태훼손의 위험성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지역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20여 년간 동북아 각국은 한·

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 

한·중 환경부 국장급회의 등 다자 또는 양자간 환경협력체를 설치하고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EMM은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종합적인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협력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남북 관계의 긴장 고조, 영토 문제, 위안부 

문제와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과 분쟁,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 등으로 인하여 동북아 국제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자 및 양자간 관계와 교류협력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 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양국간 투자, 무역, 관광 등 분야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2)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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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경 분야의 교류협력 기반 및 사업에서 부정적인 영향

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지난 2005년과 2012년에 각각 역사 문제와 영토분쟁으로 초래된 

관계 악화로 환경협력의 축소를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간 협력을 

지속·추진하였으며,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양자간 환경협력을 확대·발전시킬 수 있었다. 

양국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환경협력을 지속·발전시킨 중·일 환경협력 경험은 국제정세

가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다자 및 양자간 협력, 특히 한·중 환경협력의 추진

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에

서도 역내 국가간 관계에 미치는 요소의 복잡성(complexity) 관점에서의 지역환경협력 방

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에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정세 변화 및 국가간 관계 악화로 인하여 초래

되고 있는 역내 다자간 및 양자간 환경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한 다자  

및 양자간 지역 환경협력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변화와 국가간 관계 

악화가 지역 환경협력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분석 및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여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를 전망하고 시나리오별로 역내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

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에 대한 추이 분석 

및 현황 진단, 둘째,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가 역내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 셋째,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전망과 시나리오별 역내 환경협력 추진전

략 개발로 구성된다. 역내 환경협력 추진전략 개발에 있어 지역협력의 대상은 역내 국제정

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의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과 한·중 양자 협력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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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2장에서는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와 국가간 관계의 변화추이 및 현황을 진단하고

자 한다. 

제3장에서는 북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와 한·중, 

중·일 등 국가간 관계 변화가 TEMM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지역 다자간 환경협력과 중·일 

및 한·중 간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를 전망하고 동북아 지역 국제관계의 

시나리오별 역내 양자간,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추진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먼저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현황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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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북아 환경협력을 수행한 경험을 가진 한·중·일 3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워

크숍을 개최하고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응한 환경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셋째, 중·일 환경협력 사례 조사를 위하여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의 ‘Approaches to 

Address Increasing Complexity of Sustainablity Challenges in East Asia’에 참여하

였으며,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Kenji Otsuka의 전문가 원고를 활용하였다. 

넷째,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주재 국내기관의 협력담당자, 중·일 환경

협력을 담당하는 중일우호환경센터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중 관계 악화로 인한 환경협력 

영향과 중·일 환경협력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도입하여 국가관계 악화 시 중·일, 

한·중 간 환경협력의 지속가능성 또는 회복력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응한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사전적으로는 ‘다시 뛰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개념은 1973

년 생태학 분야에서 동요 및 혼란 속에서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생태계의 힘을 이해하

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으며, 20세기 후반부터 경영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혼란 속에서도 본래의 기능과 구조, 정체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3) 기후변화와 재난위험 감소방안 논의에서도 

이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연호 외(2014)는 기후변화에서의 회복력을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인식, 준비,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회복

력’이라는 개념은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가간 환경협력도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국가간 관계 악화라는 상황에서 ‘회복

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의 연구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회복력’의 개념을 이용하여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동북아 지역의 중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분석하였다. 회복력의 분석은 국가간 환경협력에서의 회복력은 물질적 기반, 조직적 기반, 

협력 주체 및 채널, 상호 이익, 신뢰, 외부적 요인의 6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다고 설정하고, 

3) 서지영(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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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구성요소별 양자간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각각 분석·평가하였다.  

<표 1-1> 국가간 환경협력에서의 회복력의 구성요소 

요소 설명

1. 물질적 기반 유상원조, 무상원조, 기술협력

2. 조직적 기반 협력 이행조직

3. 협력 주체/채널
협력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NGOs, 전문가

협력채널: 양자 및 다자 협력채널 

4. 상호 이익 각국 이익

5. 신뢰 인적 네트워크, 협력 지속 경험

6. 외부적 요인 국가간 관계, 국제정세 등 외부 영향요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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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추이 및 현황 진단

1.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변화추이 및 현황 진단

가. 북한 문제와 국제정세 변화

1) 북핵 문제

북핵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한반도 비핵화

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북한의 ‘도발–합의-합의 불이행’ 주기의 반복으로 지난 27년간 

진전과 후퇴의 연속이었다.4)  

북핵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한 것은 1989년 북한 영변에서 대규모 핵시설단지가 프랑스 

상업위성에 촬영 및 공개되면서부터이다. 핵시설의 존재가 확인되자, 1991년 12월 남북은 

협상을 통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본 합의에 따라 한국은 1992년 팀스피

리트 훈련을 중단하였고, 북한은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1992년 

북한이 남북 상호 핵사찰을 거부함에 따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무효화되었다.5) 

1993년 3월 북한은 1985년에 가입한 핵확산방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여 위기를 

고조시켰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작성하고 북한이 NPT의 탈퇴를 

보류하면서 위기가 완화되는 듯하였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1995년 1월 대북 중유공급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1월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북한 간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기

도 하였다. 하지만 2002년 1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언급한 부시 

4) 현대경제연구원(2016), p.1.

5) 현대경제연구원(201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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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연설로 북·미 관계가 악화되었고,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핵 개발 의혹을 

시인하면서 12월 대북 중유지원이 중단되었다. 이에 북한은 핵동결 해체 및 핵시설 가동을 

공표함과 동시에 IAEA 사찰관을 추방하였고, 2003년 1월 NPT의 재탈퇴를 선언하였다.6) 

2003년 8월, 북한,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고, 

2005년 4차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듯 북핵 문제 논의에 진전이 나타나는 

듯하였다. 하지만 2005년 BDA7) 문제가 대두하면서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2007년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치인 2.13 

및 10.3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북한은 2009년 다시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이전의 합의를 

무효화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은 계속되고 있는데, 2013년 한 차례, 2016년도에는 2차

례 강행되었다.8) 

북한의 핵실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차 핵실험은 지금까지의 핵실험 

중 가장 강한 강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차 핵실험의 위력은 4차 핵실험의 4배 수준인 

10~20kt으로 추정된다. 히로시마 원폭의 강도가 15kt인 것과 비교했을 때 북한 핵실험의 

강도와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의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9)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만 미사일을 총 5차례 발사하였다. 5월 14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2형, 21

일에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27일에는 지대공미사일, 29일에는 스커드 계열 

지대함 및 지대지 겸용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6월 8일에는 지대함 순항 미사

일을 발사하였다.10)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핵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

6) 현대경제연구원(2016), p.3.

7) 현대경제연구원(2016), p.4.
Banco Delta Asia(BDA) 금융조치: 2005년 9월 15일 BDA가 마카오에서 불법 금융활동에 관여한 북한의 
자발적 창구역할을 하였다며 미국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함. 이에 따라 BDA의 
예금이 대량으로 유출되자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 내 북한 관련 혐의가 있는 모든 계좌를 동결함.

8) 현대경제연구원(2016), p.4.

9) 현대경제연구원(2016), p.5

10) MBN 뉴스(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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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과시함과 동시에 간부와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북한은 2014년 9월 제69차 UN총회에서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

에 공표한 바 있으며, 2017년 신년사를 통해 핵능력 강화를 통한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강조하였다.11) 또한 언제든지 6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2) 따라서 북핵 문제로 인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2) 국제사회 대응13)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언론성명, 의장성명,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북한 제재조치를 취해 왔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UN결의안 1718을 채택하

였다. 이전에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지만, 결의안 1718은 선언

적이며 권고적인 내용이 담겨 있던 과거의 결의안에 비해 실질적인 대북제재 결정이 다수 

포함되었다. 먼저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검색 협조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북한의 대량살

상무기 관련 프로그램 지원 자금제재, 무기 관련 품목 및 사치품의 대북 공급과 판매 금지의 

내용이 포함되며, 직접적인 경제제재가 시작되었다.14) 또한 대북제재위원회를 구성하였

다.15) 2차 핵실험 이후에는 UN결의안 1874이 채택되었는데, 결의안에는 무기 관련 물자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금융제재가 강화되었다.16) 3차 핵실험 이후 UN결의안 2094가 채택

되었으며,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추가되기 시작하였다.17) 또한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이동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였다.18) 4차 핵실험 후에는 UN결의안 

2270을 채택, 북한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광물 거래를 금지하였다.19) 또한 항공기 

11) 이수형(2017).

12) 자유아시아방송(2017.4.5). 

13) 이문기(2017.6.20)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북제재 방침의 내용을 인용함.

14) 한국일보(2017.5.17).

15) 현대경제연구원(2016).

16) 한국일보(2017.5.17).

17) 한국일보(2017.5.17).

18) 현대경제연구원(2016).

19) 현대경제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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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선박을 대여하거나 북한 내 선박 등록 등을 금지해 운송로를 차단하는 조치가 포함되었

으며, 핵실험과 연루된 북한 외교관이나 정부대표를 추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밖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활동에 관련된 국외 금융기관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기로 하였다. 운송 

관련 제재 및 철광석 수출제재 등은 민생을 위해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외하였다.20) 5차 

핵실험 이후에는 결의안 2270에서 민생 목적의 운송 관련 제재 및 철광석 수출제재 예외조

항을 삭제하였다.21)

<표 2-1> 북한 핵실험에 대한 UN제재 

사건 영향(지진규모) UN결의안 내용

1차 핵실험

(2006.10.9)
3.9 1718

- 무기 관련 품목 및 사치품 공급/판매 금지, 
- 북한 이동화물 검색 협조
-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자금 제재 
- 대북제재위원회 구성

2차 핵실험

(2009.5.25)
4.5 1874

- 무기 관련 물자 수출금지
- 금융제재 강화

3차 핵실험

(2013.2.12)
4.9 2094

- 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금융자산 이
동 및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4차 핵실험

(2016.1.6)
4.8 2270

- 북한화물 검색 의무화 
- 육해공 운송통제
- 북한광물 거래 금지 및 차단
- 핵실험 연류 북한 외교관 및 정부대표 추방 
- 운송 관련 제재 및 철광석 수출제재 등은 민생을 

위한 예외 적용

5차 핵실험

(2016.9.9)
5.0 2321 - 민생 목적 예외조항 삭제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6); 한국일보(2017.5.17).

한편, 동아시아 각국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금융제재, 제재대상 처벌, 제재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제정하였고, UN결의안 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제13722호를 발행하였

20) 한국일보(2017.5.17).

21) 현대경제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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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행정명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여섯 번째 행정명령이다.22)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핵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23)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아주 크고 중요한 세계적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일본 

아베 총리에게는 “반드시 해결된다. 내기해도 좋다”라는 특유의 과장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24)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정책결정자들의 일치된 입장표명에서도 이와 같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명확히 드러낸 가장 중요한 브리

핑은 4월 26일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상대로 한 백악관의 정책브리핑이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짐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등 외교안보정책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해서 UN의 

대북제재 강화방안, 중국에 대한 압박, 군사행동 옵션 등 워싱턴의 새 대북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들과 대외정책을 포괄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원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사상 처음이자 파격적인 형식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25) 이 정책기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약 한 달 후인 5월 25일 한국 의회대표단의 방미 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셉 윤의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4대 기조로서,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26) 이보다 앞선 5월 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국무부 직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7)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로서 3대 원칙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 

22) 남진욱(2016), p.68.

23) 이문기(2017.6.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의 내용을 인용함.

24) 매일경제(2016.5.26).

25) 연합뉴스(2017.4.27).

26) 연합뉴스(2017.5.26).

27) 중앙일보(20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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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원칙이 그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줄곧 ‘3대 원칙’을 기초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했지만, ‘북한의 선 비핵화 

선언, 후 대화’ 입장을 고수해 온 오바마, 박근혜 정부의 반대에 막혀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했다. 

중국의 좀 더 적극적인 해법 제안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 제시되었다. 

2월 23일 UN 대북제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의 협상에서 ‘왕이 이니셔티브’로 명명된 ‘쌍궤병행(雙軌竝進: 비핵화와 평화협

정 병행논의)’을 제시했다. 1년 후 왕이 외교부장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3월 8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왕 부장은 당면한 한반도 

위기와 안보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 행동방안으로 ‘쌍중단(雙暫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해법은 2016년 이후 매우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중국 측의 제안을 상당 정도 수용하면서 미·중 간 공동보조

가 확고해졌다. 중국 측은 미국이 요구하는 ‘최대압박’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미국 측은 

중국이 요구하는 ‘군사옵션 배제와 대화해결’을 수용한 것이다. 미국이 아직 쌍중단 방침까

지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의지와 공조체

제는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고강도 압박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관영언론을 통해 

대북압박의 최고수단인 원유공급 중단과 중조우호조약 폐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28) 하지

만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고 6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미·중이 공조하

는 압박정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게다가 핵보유국임을 헌법에까지 명시하

며 비핵화를 의제로 한 회담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조선중앙

통신을 통해 비록 정부 공식성명은 아니지만 김철이라는 개인명의 성명을 통해 중국이 조·

중 우호관계의 ‘붉은 선(red-line)’을 넘어서고 있다며 비난했다.29)   

한국은 진보정부 10년, 보수정부 9년을 거치면서 대북정책 추진에서 있어서도 진보와 

28) 環球時報(2017.4.12); 環球時報(2017.5.4).

29) 연합뉴스(2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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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오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화해와 협력정책, 평화번영정책 등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압박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

의 4차 핵실험 이후 UN결의안 채택 이전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발표하였고, UN안보

리 결의안 내용에 더해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영리시설 이용자제 등의 추가적인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하였다.30) 

다른 국가들도 북핵 문제에 대응하여 일련의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 

6월부터 북한 피랍 피해자 문제로 북한에 대한 수출입 행위를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인적 

왕래, 자금이동, 북한 선박 및 북한 경유 제3국 선박에 대해 입항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

다.31) 유럽연합 또한 UN결의안을 이행하면서 자체적인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데,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의 확대, 추가적인 무역 및 금융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자는 EU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된다. 2016년 6월 16일에는 EU 가입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9개국이 EU의 대북제재 동참을 선언하였다.32)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독자제재는 하고 있지 않다. 러시아 외무 대변인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는 입장만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33)

나. 남중국해 문제와 국제정세 변화

1) 남중국해 문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6개국의 

영유권 갈등이자, 미·중 간 해양 갈등 및 역내 패권경쟁으로 볼 수 있다. 

남중국해는 동사, 서사, 중사, 남사 4개 군도, 310여 개의 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남사군도는 230여 개의 도, 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이 51개를 분할 점유하고 있으며 180여 개는 무주지로, 5개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

고 있다. 서사군도의 경우 1974년 중국이 베트남으로부터 무력으로 점령함에 따라 역시 

30) 남진욱(2016), p.67.

31) 남진욱(2016), p.30.

32) 남진욱(2016), p.30. 

33) 남진욱(2016),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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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진행 중이다. 반면 동사군도와 중사군도는 중국과 대만이 각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거의 없다.34)

남중국해를 둘러싼 6개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식과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중국과 대만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포함되는 U자형 9단선 내 해역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역사적(당, 명, 청) 기록과 실효적 지배 사실에 있다. 

베트남은 서사군도 전체와 남사군도 약 1/2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

은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필리핀은 황암도와 남사군도 1/2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남사군도 약 1/2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두 국가의 주장은 무주지 선점과 대륙붕 관련 해양법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브루

나이의 주장 역시 지리적 근접성과 대륙붕 관련 해양법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35)

자료: 연합뉴스(2014.1.1).

<그림 2-1>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 

34) 백병선(2016), pp.45-84.

35) 백병선(2016),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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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로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다. 중국은 서사

군도 내 영흥도, 침향도, 광금도 등 3개(1974년), 남사군도 내 미제초, 저벽초, 영서초, 화양

초, 남훈초, 적과초, 동문초 등 7개 인공섬(2014년)을 건설하였다. 중국에 앞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도 남사군도에 있는 도에 활주로를 건설한 바 있다. 

2) 남중국해 갈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충돌 및 긴장 사례는 2000년~2008년 9년간 총 15건으로, 중국과 

동남아,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 다수이다. 2009년~2012년 4년간 충돌 및 긴장 사례는 37건

으로 급증하였는데, 매년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이전 연간 1.6건이던 충돌사

례가 2009년 이후 연간 9.3건으로 급증하였다.36) 

남중국해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남중국해는 에너지 및 어족 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1968년 UN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가 발표한 남사군도 주변 해역의 석유매장 가능성에 따르면, 남중국해에 확

인된 원유 매장량은 77억 배럴이며, 예상 매장량은 280억 배럴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양이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7,500km2로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전 세계 어획

량의 10%에 해당하는 어족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남중국해는 중요한 해상교통로

서의 가치를 갖는다. 남중국해는 세계 해양물류의 50%, 원유 66%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는 지정학적으로 아태 지역 해상패권 장악을 위한 안보요

충지로서의 가치가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본토 방어 및 미국의 대 아시아 군사력 영향력

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해상패권을 저지하고 세력 확

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37) 실제로 2001년과 2009년 미국과 중국의 

정찰기, 전투기와 함정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38)

 

36) 이재현(2016).

37) 백병선(2016), pp.53-54.

38) 백병선(2016),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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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남중국해분쟁일지

일시 사례

1975.4 - 중국, 베트남 영유 난사군도 6개 섬 점령

1988 - 중국, 난사군도 11개 섬 실질조사

1991.4 - 베트남, 서사, 난사군도 영유권 재확인

1992.2 - 중국, 영해법 공표(서사, 난사군도 포함)

1992.8 - 중국, 난사군도 2개 섬 추가 점령

2002.11
- 중·아세안, 남중국해선언 채택
-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합의

2010.7 - 중국,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군훈련

2011.7 - 미국, 남중국해 문제 적극 개입 선언

2013.1 - 필리핀,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

2014,5 - 반기문 UN사무총장, 평화적 해결 호소

2015.10 -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지역 미국 해군함정 첫 진입

2016.7 - 상설중재재판소 남중국해 판결

자료: 한국경제(2016.7.12).

3) 국제중제재판소의 결과  

2013년 1월 필리핀의 제소로 남중국해 분쟁은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도출된 중재재판의 결과는 필리핀의 승리였다. 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의 역사적 근거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한 남사군도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중국이 섬으로 

주장하는 7개 도서는 섬이 아닌 암초 또는 간조노출지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중국이 필리

핀의 전통적 어업권리에 가한 일방적 제한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39) 

이에 대해 중국은 “PCA 판결은 악의에 의한 것이며,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판결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 도서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40)

39) 이재현(201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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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쉽게 해결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의 힘겨루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다. 트럼프 정부의 탄생과 국제정세 변화

1) 불안정한 대 동북아 지역 정책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트럼프 대통

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미국인의 이익을 위한 무역, 

세금, 이민, 외교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41)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22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1월 23일에는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였다.42) TPP는 미국과 일

본, 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오바마 정부의 동북

아 지역 재균형 정책에 따라 미국이 주도한 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와 NAFTA를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미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정함으로써 

경제적 민족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43) 군사안보의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바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기능을 비판하고, 회원

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44)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부터 ‘NATO 

무용론’을 주장하였으며, 2017년 5월 25일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였다. NATO는 2014년에 향후 10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 분담으로 지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 실행한 국가는 미국, 영국, 에스토니아, 

폴란드, 그리스 5개국뿐이다.45)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의 동북아 재균형 정책

인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라는 용어를 공식 폐기하였다.46) 오바마 정부는 임기 

40) 한국경제(2016.7.12).

41) 연합뉴스(2017.1.21). 

42) 조선일보(2017.1.24).

43) 김상기(2017), p.2.

44) 김상기(2017), p.2.

45) 한겨레(2017.5.16).

46) 뉴시스(201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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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태 지역과의 동맹 강화, 군사력 재배

치, 남중국해 영토분쟁 개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주도 등을 통해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재균형을 지향하였다. 동아시아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이 폐지됨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 변화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과 취임 직후 중국을 ‘환율조

작국’으로 지칭하고 45% 관세 부과를 공언하는가 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발언과 함께 백악관 국가

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반중국 경제학자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를 임명하였으며,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는 미국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주장하

는 무역 소송 및 협상 전문가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를 지명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47) 

<표 2-3>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 행정부의 환율관련 발언 및 조치

날짜 발언자 주요 발언내용

2016.12. 15 무역대표부 곡물수입 제한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

2017. 1. 16 트럼프 대통령 과도한 달러 강세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

2017. 1. 18 로스 상무장관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가장 강한 국가

2017. 1. 19 므누신 재무장관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는 중요, 필요하다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용의

2017. 1. 23 므누신 재무장관 과도한 달러 강세가 미 경제에 부정적 영향

2017. 1. 31
트럼프 대통령

나바로 위원장

일부 국가들이 자국통화 평가절하로 이득을 취하고 있음. 유로화는 

과도하게 저평가, 독일은 환율조작 책임

2017. 2. 10 트럼프 대통령 일본, 중국 등과 환율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이 필요

2017. 2. 18 므누신 재무장관 중국과 보다 균형잡힌 관계를 도모할 것

2017. 2. 23 트럼프 대통령 중국은 환율조작에 있어 그랜드 챔피언

자료: KIEP 북경사무소(2017), p.10; 국제금융센터(2017), p.4;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17), p.19.

47) 유로저널(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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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무역전쟁’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며 양국의 

마찰 발생을 우려하게 하였지만,48) 취임 후 시진핑 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의 존중 의사를 표시하며 한 발 물러남과 함께49) 2017년 4월 6일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는 한편, 우려와 달리 위안화 환율조작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

으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은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미국이 제안한 내용이다. 계획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등 수입

장벽 해소, 자동차에 대한 전격적인 관세 인하, 미국산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및 항공

기, 하이테크 제품의 중국 수입 증대 등의 무역불균형 해소방향이 제시되었다.50) 이러한 

내용을 중국이 합의하며 정상회담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 시행시

기 등 세부사항에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론은 거의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0일 계획’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51)

북핵 문제와 사드배치 등 한반도 안보 이슈에 있어서도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였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협상을 통한 해결, 중국의 UN 안보리 제재 이행,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 체결 병행, 북한의 핵 활동 및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지,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

치 반대의견을 전달하였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긴박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며, UN 안보리 제재 이행을 확인하고, 북한의 불법무기 포기와 현

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점의 양국 공감대 인식을 인정하였

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을 밝혔다.52) 

이와 함께 상호간 전략적 소통을 위해 기존의 ‘전략·경제대화체제’53)를 외교, 법 집행·사

48)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17).

49) 중국전문가포럼(2017.2.15).

50) 정철 외(2017a), p.9.

51) 정철 외(2017a), p.10.

52) 정철 외(2017a),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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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안보, 사회·인문, 경제 등 4개 분야의 고위급 대화 기제인 ‘미·중 포괄적 대화

(U.S.-China comprehensive dialogue)’로 재편하기로 합의하였다.54)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미·중 양국 모두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무역과 통상에서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였다.55)

결과적으로 정상회담 직후인 2017년 4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미국 재무부가 4월 14일 발표한 ｢반기환

율보고서｣에서 중국은 여전히 ‘관찰대상국’을 유지하고 있다.56) 이로써 우려했던 만큼의 

양국간 마찰이나 통상전쟁의 가능성은 약화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정책기조가 급선회

한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북핵 및 한반도 관련 안보이슈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이가 확인되었고,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미·중 관계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일 및 중·일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2) 동북아 국가의 대응 

트럼프 정부의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일련의 정책 추진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대응 

모습은 다음과 같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을 꿈꾸는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견지, 한반도 평화 안보, 중고속 경제성장 유지일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와 관련한 모든 이슈에서 중국을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과 반대

53) 정철 외(2017a), p.13.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는 양국 전임 정상인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 합의로 만들어진 대화기제로 
2009년에 시작되었다. 

54) 정철 외(2017a), p.13.

55) 신종호(2017), pp.1-2. 

56) 조선일보(201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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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노선을 취해 왔다. 이에 중국은 관련한 미국의 입장 발표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인 

대응 입장을 발표해 왔다(표 2-4 참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45%

의 관세 부과를 공언하자, 중국 환구시보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잉사 항공기 구매합의 취소, 자동차와 아이폰의 중국 판매 제재, 미국산 콩과 옥수

수 수입중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 제한 등을 시사하며 트럼프의 관련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트럼프의 ‘하나의 중국’ 원칙 파기 언급에 대해서는 중국 외교부가 적극 대응하였다. 

2016년 12월 2일,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데 대해 12월 4일, 중국 외교부가 

엄중히 항의하였으며, 12월 11일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의 파기를 시사한 

데 대해 12월 19일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였다.57) 2017년 1월 13일 트럼프 당선인이 재차 ‘하나의 

중국’ 원칙은 협상대상이라고 한 데 대해 1월 18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세계는 

단 하나의 중국만 존재”한다며 재차 항의하였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하나의 

중국’ 원칙 파기 입장은 무역 등 영역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이해되

고 있다.58)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진핑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의 존중 의사를 밝히며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였다.59)

 

57) 조선닷컴(2016.12.13).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16년 12월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무역 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의 주권, 영토 안정에 관한 
것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이 달린 문제이며 미중 관계발전의 정치적 기조이자 전제조건”이라고 밝히며, “이러
한 기조가 훼손될 경우 양국 관계의 안정된 발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였다. 

58) 한겨레(2017.1.15).

59) 경향신문(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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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미국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대응

날짜 내용

2016.10.22. 트럼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45% 관세 부과 공언

2016.11.14. 중국 환구시보, 중국은 미국 정책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

2016.12.2. 트럼프, 대만 총통과 통화

2016.12.4. 중국 외교부, 대만 총통과의 통화에 엄중 항의

2016.12.11. 트럼프, ‘하나의 중국’ 원칙 파기 시사

2016.12.15. 중국, 필리핀 수빅만에서 미국 수중드론 나포

2016.12.15. 미국 USTR, 곡물수입 제한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

2016.12.19. 중국, 트럼프 대만 관련 발언 맹비난

2016.12.21. 트럼프, NTC 위원장에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지명

2016.12.23. 중국, GM합작 법인에 2억 100만 위안 벌금 부과

2017.1.13. 트럼프, ‘하나의 중국’ 원칙은 협상 대상

2017.1.18.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세계는 단 하나의 중국만 존재”

2017.1.19. 시진핑 주석, 스위스와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반대 입장 표명

2017.2.15. 트럼프, 취임 후 첫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 표명

2017.2.23. 트럼프, ‘중국은 환율조작의 그랜드 챔피언’

2017.2.24. 중국, 미 트럼프에 ‘중국은 경제발전의 그랜드 챔피언’ 반박

2017.3.2. 중국, 트럼프의 북핵 문제 ‘중국역할론’ 강조에 ‘미국책임론’으로 대응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17). p.19; 중국전문가포럼 뉴스브리핑에서 저자 재구성.

이와 같이 중국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보도 및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즉각 대응하였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의 성과 또는 미국의 전략적 

행동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으로 입장을 선회하였

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고도화된 미·중 긴장관계를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00일 계획’ 합의로 협력 기회를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일대일로’ 사업에 미국의 참여 

가능성을 확보하였다.60)  

중국이 트럼프의 민감한 발언에 대해 즉각 대응한 것과 달리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통상 불균형 문제 해결 및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언론을 통한 정부관계자의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줄곧 한·미 FTA 재협

60) KIEP 북경사무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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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7년 4월 29일에는 한·미 FTA를 비롯한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을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61) 5월 11일에도 한·미 FTA의 재협상 의지

를 분명히 밝혔다.62) 이에 대해 대외적인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으로부터의 재협상 요구

를 받은 바 없다”였다.63) 하지만 범부처 차원에서는 대응을 위해 미국의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과 관련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내부적인 미국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수

입규제가 강화되는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산 철강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하고 미 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

는 등의 조용한 대응 행보를 보였다.64)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국으로부터 긍정

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난 2017년 10월 4일에 개최된 한·미 FTA 2기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사실상 FTA 개정협정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65)

한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아태 지역의 군사력 자강 증대 주장에 대응하여 일본은 

긴밀하고 다양한 인적 교류를 추진하여 왔다. 2017년 2월 10일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일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18일에는 미·일 

경제대화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무역 및 투자규범, 경제 및 구조정책 등의 논의를 진행

하였는데,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일본은 다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 책정을 중시한 반

면 미국은 양자간 협의를 중시하는 등 시각차가 확인되었고, 경제 및 구조정책 분야는 엔환

율에 대한 언급없이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쳤다.66) 이 밖에 미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

업성 간, 미국 상무부와 일본 후생노동성 간, 미국 부대통령과 일본 경제계 간 별도 회의를 

진행하고 자국의 이해관계 및 협력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61) 공감신문(2017.4.30).

62) 연합뉴스(2017.5.12). 

63) 경향신문(2017.5.12).

6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6.13). 

65) 헤럴드경제(2017.10.16).

66) 정철 외(2017b),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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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양국 동맹

-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번영 및 자유의 초석임.
-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적용됨.
- 관련국에 대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국제법에 따라 행동

할 것을 요구함.
- 북한에 대해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추가 도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함.

양국 

경제관계

- 총리 및 대통령은 국내 및 세계경제의 수요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재정, 금융, 
구조 정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함.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규범에 근거하여 미·일 양국간 및 지역에서의 경제관계를 강화함.
- 양국간 무역·투자 관계의 심화와 아태 지역에서의 무역, 경제성장, 높은 기준의 촉진을 

위한 양국의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양국 정상은 미국이 TTP에서 이탈한 점에 유의하면서 이러한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탐구하기로 함. 여기에는 미·일 2개국 간 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본이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지역 차원의 진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포함함.

- 양국은 일본 및 미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촉진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해 나가기
로 하고, 경제대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자료: 정철 외(2017b), p.16.

 

<표 2-6> 일본의 대미 인적 교류 추진 현황

시기 주요 내용

2016.11.3.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장관이 제53회 미·일 재계인회의(도쿄)에 참석, 

“미·일 경제관계는 마찰의 시대를 넘어 쌍방간 협조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강조

2016.11.10.
-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회담. 아베 총리는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 국력의 원천이고, 강고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불가결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방미 계획을 타진

2016.11.11.
-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총리 보좌관이 ‘Daiwa Capital Markets Conference 

2016’(도쿄)에서 상기 ‘신시대 미·일 경제관계의 구축’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

2016.11.17.
- 아베 총리가 뉴욕에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과 회담. 회담 후 아베 총리는 골프클

럽을,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골프셔츠 등 골프용품을 선물

2016.12.15.
- 가와이 총리 보좌관과 소노우라 겐타로(薗浦健太郎) 외무차관이 잇따라 뉴욕 및 워

싱턴 D.C 방문 

2017.1.28.
-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회담. 2월 10일 아베 총리의 방미 및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2017.2.10.
- 미·일 정상회담 개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통해 미·일 동맹(외교) 강화와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음을 명시

2017.2.3.
-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방일(및 방한), 일본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국방장관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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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의 계속

시기 주요 내용

2017.2.20.
- 미국의회일본연구그룹 및 미일국회의원회의(공화당 및 민주당 소속 의원 각각 5명)

가 아베 총리를 예방

2017.3.7.
-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회담. 3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 

미국 정부 내 대북정책 재조정과 관련하여 미·일 간 전략목표 공유를 강조하고, 미·
일, 한·미·일, UN을 통한 동맹 강화에 합의

2017.3.14.
- 가와이 총리 보좌관의 워싱턴 D.C. 방문 예정.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의회관계자 

등과 회담 및 미국 Think Tank에서의 강연 예정

자료: 정철 외(2017b), p.17.

3) 기후변화 대응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미국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파리협정의 탈퇴를 선언하

고 협정에 재가입하거나 미국 납세자에게 유리한 협정을 새로 만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

다고 발표하였다.67)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68)

미국의 탈퇴 결정에 대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유감 입장

을 발표하고 파리협정의 재협상에 반대하였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파리협정을 이행

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였다.69) 중

국 리커창 총리와 독일 메르켈 총리는 6월 1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열고 파리협정의 준수 

의지를 확인하고 긴밀한 협력 추진에 합의하였다.70)

그러나 각국의 파리협정 이행 의지 재확인 및 협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단하게 

될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대체할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

다.71) 2017년 6월 2일 중국과 유럽연합 간 정상회의에서 파리협정의 준수를 다짐하는 공동

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무산된 데서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72) 협정

67) VOA KOREA(2017.6.2). 

68) 환경부(2016a), p.13.

69) VOA KOREA(2017.6.2).

70) 연합뉴스(2017.6.2).

71) 최현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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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산된 데는 개도국의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

로 알려졌다. 또한 양측의 무역 불균형과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둘러싼 갈등도 공동성명 

채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73)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대폭 축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파리

협정 이외의 다른 환경보호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가 

약속했던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0억 달러의 제공 약속은 지금까지 제공된 5억 달러

를 끝으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UNFCC에 매년 제공했던 400만 달러와 IPCC에 

지난 5년간 제공한 500만 달러에도 큰 변동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개도국에 양자 관계로 

지원한 기후변화 ODA 지원금 22억 7,000만 달러 역시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74)

라. 문재인 정부 등장 및 새로운 환경정책 추진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

였다. 이 중 환경보호 및 국가간 환경협력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국정목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

을 위해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새로운 동북아 협력정책을 수립하였다. 즉, 동북아 지역 내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

라의 생존과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역내 대화 및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주요 국가간 소/다자 협력을 정례화·제도화할 계획이

다.75) 이에 동북아 역내 환경협력 또한 소/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환경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72) 한국경제(2017.6.4).

73) 한국경제(2017.6.4).

74) 한국경제(2017.6.4). 

75)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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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그림 2-2>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 국정 목표 및 전략

<표 2-7> 환경보호 및 환경협력 관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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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 지역 국가간 관계 변화추이 및 현황 진단

가. 한·중 관계 변화76) 

1) 사드배치

한·미 양국은 2016년 7월 8일 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

로 결정하였다고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7월 13일에는 사드배치 장소가 성주로 결정되었

음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논의는 2014년 6월 시작되었다. 2012년과 

2013년 빈번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2014년 6월 한·미 연합사령관 간 회의에서 사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

고 있는데다 미국이 2002년 이후 미사일 방어체제의 전 세계 확산을 시도하고 있어, 사드배

치를 결정할 수 있었다. 

사드배치 결정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미 2014년 사드배치 필요성이 언급될 

때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및 견제 

전략에 합류한 것으로 인식하고 한국에 대한 사드도입 중단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2) 중국의 대응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치외교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는 국가이며, 다양한 정치외교적 사안

에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한 보복조치를 실시해 온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명시적이고 공식

적인 제재조치는 선호하지 않는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제재 대상이 된 바 있어 공식적 경제제재 조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간 

정치 문제를 통상영역으로 공식적으로 확장시키면, 상대국의 재보복을 초래할 수 있고, 

WTO 체제로 대표되는 국제통상규범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2012년 9월 발생한 센가쿠열

도 중·일 영토분쟁 당시에도 중국은 일본에 대해 경제적 제재나 보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

거나 실시한 바 없다. 중·일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76) 지만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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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중국이 채굴과정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희토류 생산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며, 이미 2010년부터는 중국 희토류 수출 쿼터를 적용하기 시작

하여 수출량이 2009년 5만 145톤에서 2010년 3만 259톤으로 감소하였다. 또 중·일 영토

분쟁 이전인 2012년 6월 별도의 ｢희토류 백서｣를 발간하고 강력한 생산통제와 수출제한을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희토류 수출 쿼터 도입조치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이 

WTO에 제소하여 2015년 최종 승소하였다. 중국은 다양한 비공식적 조치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의 특수성(공산당, 국유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경제 

보복을 활용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표 2-8> 중국의 경제보복 구조(수단과 목적)  

비공식적 수단

(체제특수성, 영향 큼)

공식적 조치
목

적
비통상(非通商)

(국내 “준법” 조치)

통상(通商)

(국제 통상규범의 제약) 

 경고신호  

(verbal)
언론/전문가 논평 정부관계자 발언 검역/통관 지연

변화

유도시위행동

(조치)

구두조치 

(한류 인허가, 관광) 

 준법조치

(조세, 안전, 소비자)

무역구제조치 강화

(반덤핑, 보조금) 
실효행동 

(전방위) 

시장 활용

(체제 특수성) 

정부 간 협력사업 중단

(통화스와프 중단 등) 

한국을 배제한 무역협정 

추진 등   

피해

유발

자료: 지만수(2017).

즉 중국은 비공식적 조치, 공식적 국내조치, 공식적 통상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으

며, ① 경고신호, ② 시위행동, ③ 실효행동 등 조치의 목적에 따라 이들 수단을 배합할 

것이다. 이때 ① 경고신호와 ② 시위행동의 주목적은 상대국의 피해 유발이 아니라, 국내와 

상대국에 원하는 신호를 보내고 상대국의 변화를 유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식 및 공식 

조치를 모두 활용하며, 그 조치의 내용과 결과가 언론과 시장에 널리 알려지도록 하고 있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류 공연/콘텐츠

를 제한하는 행동, 롯데마트 매장에 대한 소방점검 및 영업정지 사례, 한국관광 제한조치 

등이 그것이다. 만일 사드배치가 완료되고 경고 및 시위 행동을 통한 배치 결정의 변화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경제적 피해 유발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③ 실효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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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것이다. 실효행동의 경우에는 시그널 전달이 아니라 피해 유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응조치나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 실행을 숨기고 의도를 부인할 것이며, 

때문에 주로 비공식적 수단을 활용할 전망이다.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류 콘텐츠 유입 제한, 중국인 관광객 송출 제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시행 중이다. 2017년 들어 중국 당국이 한류 공연 

취소나 한류 콘텐츠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구두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

년 3월에는 중국 국가여유국(國家旅遊局)이 베이징 소재 여행사들에게 한국행 단체 및 개인 

관광상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구두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7년 3월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수가 급감하고 있고,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 내 판매가 급감하는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수가 2017년 3월 전년 

대비 39.1%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현대자동차가 설립한 베이징현대 자동차의 2017

년 3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44.3% 급감하면서 월간 판매순위도 2016년 6위에서 2017년 

3월에는 10위 권 밖으로 추락하였다. 그 밖에 한국산 화장품 등의 중국 판매가 급감할 것이

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대중 화장품 수출통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위: 월간, 만명) (단위: 월간, 백만달러)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4.11.); 한국관광공
사. “한국 관광 통계”, 검색일: 2017.6.2.

<그림 2-3> 한국 방문 중국 관광객 수77)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내 통계”. 검색일: 2017.6.2.

<그림 2-4> 화장품 대중국 수출액

77) 2017년 3월 관광객 수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4.11)의 4월 관광객 수에서 역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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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는 구두지시 등 비공식적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WTO 제소나 한국의 상응조치를 유발할 수 있는 공식적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3월 1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증거나 근거가 아직 없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한류 및 관광 제한조치에 대해 정부가 관여한 바 없으며 

민간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 영향: 현황 진단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① 기존의 무역구조에서 대중수출 둔화로 나타날 부분과 ② 중국 

내수시장 진출, 중국 신산업 협력 등 미래의 사업기회 측면에서는 나타나는 영향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기존의 무역구조에서 대중수출 둔화로 나타날 부분의 경우, 전통산업 가치사슬 내에서의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충격은 기존 구조 내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충격의 예측 및 

계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 내수시장 진출, 중국 신산업 협력 등 미래의 사업기회 측면에

서 발생할 미래 기회의 상실은 측정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2012~2013년의 일본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폭 1.6%p를 2015년 중국 수입시장 

규모에 적용할 경우 256억 달러에 해당(2015년 한국의 대중수출 1,371억 달러의 18.7% 

규모)하며, 같은 기간 중국의 수출에서 일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감소분 0.7%p(7.4%에서 

6.7%로)를 2015년 중국의 수출액 2조 2,804억 달러에 곱하면 159억 6,000만 달러에 해당

한다. 즉 대중수출 감소 가능액 256억 달러, 대중수입 감소 가능액 159억 달러, 경상수지 

감소 가능액(①-②)은 97억 달러로 추정할 수 있다. 단, 동북아 가치사슬 구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과 유사한 경제보복을 할 경우 그 수혜자는 일본 및 대만이 되는

데, 현재의 중·일 및 중·대만 관계 또한 악화된 상황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 내수시장 개척 및 미래 신산업 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비공식적 제재가 강력한 영향력

을 발휘할 수 있다. 내수시장 개척의 경우 기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 to 

C(Business to Customer) 거래를 포함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의 악화가 중국의 고객을 위

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표 2-9>는 B to C인 자동차 판매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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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중국 승용차 시장 점유율(%)

　 독일 일본 미국 한국

2011 16.5 19.4 11.0 8.1

2012 18.4 16.4 11.7 8.6

2013 18.8 16.3 12.4 8.8

2014 20.0 15.7 12.8 9.0

2015 19.7 15.5 12.0 7.9

2016 18.5 15.6 12.2 7.4

자료: 산업연구원(2017).

내수 및 신산업 신규시장에서는 B to B(Business to Business)의 경우에도 기존 협력 

파트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파트너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비공식

적 시그널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중 간에 정치적 긴장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투자환경 악화를 우려하여 양국기업의 상호 투자가 위축될(즉 한국기업이 대중

투자를 스스로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장기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표 2-10 참조).

기존 시장의 위축 등 가시적인 피해가 아니라, 잠재적 신규시장에서의 기회 상실이라는 

형태로 피해가 나타나 이를 인식하거나 측정하기 어렵다. 중국 경제의 잠재적 기회가 현실

화되고 순조롭게 중국시장과 산업이 성장할수록 한국이 상실하는 기회비용이 커지는 구조

라고 볼 수 있다. 

<표 2-10> 각국의 대중투자(억 달러)

일본 대만 한국

2011 63.3 21.8 25.5 

2012 73.5 28.5 30.4 

2013 70.6 20.9 30.5 

2014 43.3 20.2 39.7 

2015 31.9 15.4 40.3 

자료: CEIC, https://www.ceicdata.com/en/products/china-economic-database, 검색일: 2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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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일 관계 변화 

1)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

2001년과 2002년,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

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중·일 간 정상의 상호방문을 거부하였다. 2005년 4월에는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계기로 중국 주요 도시에서 대

규모 반일시위가 발생하여 경제와 정치적인 냉각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냉각상태는 2006

년 9월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이어나갔으

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78)

하지만 이러한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는데, 바로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의 일본 영해에서 중국 어선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

면서 중국의 대일본 외교정책이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은 해상

법 집행기관인 농업부 어업국의 감시선이 센카쿠열도의 일본 영해 및 접속 수역에 자주 

진입하여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를 민간소유자로부터 구입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원자바오 총리는 9월 10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

이며 주권과 영토 문제에서 중국 정부와 인민이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

며, 중국 각 도시에서는 대규모 반일시위가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다양한 대응정책을 시행하였는데, 2012년 9월 10일, 센카쿠열도 영해기

선 설정을 발표하고 9월 13일 이를 UN에 신청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국가 해양국의 

해감과 어정의 감시선을 대규모로 파견하여 영해 진입을 반복하였다. 12월 13일에는 해감

소속 고정 항공기가 센카쿠열도의 일본 영공을 침범하여 일본 자위대기가 출격에 대응하기

도 하였다. 인민해방군 또한 센카쿠열도 주변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활동을 활발히 이어 

나갔다. 10월 18일에는 해군과 해감, 어정이 동중국해에서 해양권익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2013년 1월에는 동중국해에서 비행하는 자위대와 미군의 항공기에 대해 

중국의 전투기가 접근하고, 1월 3일에는 중국 해군이 자위대의 호위함에 대해 사격 관제 

레이더를 조사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79)

78) 김성철(2016), pp.12-13. 



제2장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추이 및 현황 진단 ∣ 33

2)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

일본 아베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전 정권인 민주당 정권이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관계와 

함께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균형외교를 추구한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

의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 1극 체계의 종결과 중국의 대두라는 변화과정 속에서 일본이 아시

아 국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애의 관점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80)

이에 반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베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제협조주

의에 기반을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외교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제협조주의’는 국제규범

을 준수하고, 특히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질서 유지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며,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적극 기여

하겠다는 것이다.81) 이러한 방침에 따라 아베는 미·일 동맹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연대를 확대하는 한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앙아시아, 유럽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82) 

3) 영향 및 시사점83)

일본의 국유화 조치로 인해 촉발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당시(2012년 9월) 중국

의 명시적인 경제보복이 관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월별 대중수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특이한 양상이 약 1년간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품목이 유사

한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대체로 동조하는 양상이었으나, 중·일 영토분

쟁 시기에는 일본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증가하였다.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시장점유율 1위와 2위의 경쟁국으로, 2013

79) 김성철(2016), pp.14-15. 

80) 박영준(2017). 

81) 박영준(2017). 

82) 진창수(2013), p.51.

83) 지만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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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양국 대중수출 100대 품목 중(HS 6단위) 54개 품목이 중복되며, 이 54개 품목은 한국 

대중수출 총액의 75.1%에 해당한다. 동 시기는 2012년 9월 78엔/달러에서 2013년 9월 

99엔/달러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던 시기로, 환율요인이 일본의 대중수출 둔화의 요인이었

다고 보기 어렵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검색일: 2017.6.2.

<그림 2-5> 한국과 일본의 대중수출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검색일: 2017.6.2.

<그림 2-6>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그 결과 일본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국의 지위를 한국에게 내주었으며, 2013년 

이후 한국이 지속적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의 보복성 조치와 함께 일본의 자발적인 중국시장 이탈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중국이 이 기간 중 일본에 대해 비공식적인 “실효 행동”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 한·중·일 관계 변화 

한·중·일 3국은 현재 21개의 장관급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분야별 대화와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3국을 둘러싼 여러 갈등 요인으로 3국 협력의 제도화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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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낮은 편이다. 아래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지속성 검토를 통해 3국의 관계 변화

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2008년 정례화에 합의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총 6차례 개최되

었다. 정례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2015년 이후 

2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의 정상회의 개최 불발은 2012년 9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의 영토갈등으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2016년에는 12월 일본 도쿄에서 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지만,84) 한국과 중국의 사드배

치 문제로 인한 관계 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위기, 중국의 소극적 자세 등의 영향으

로 개최가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2017년 8월 

개최 의사를 타진하였지만 한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중국은 거부 의사를 밝혀 무산된 

바 있다.85) 

84) THE 300(2017.7.11).

85) 중앙일보(2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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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 합의내용 비고

1차 2008.12.13.

-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 
- 3국 협력에 관한 4개 문서 합의: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재난관리 협력에 관
한 한·중·일 공동발표문, 한·중·일 3국 협
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 한: 이명박 대통령
- 중: 원자바오 총리
- 일: 아소 타로 총리
- 개최지: 후쿠오카

2차 2009.10.10.
- 공동문건 2건 채택
․ 한·중·일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

- 한: 이명박 대통령
- 중: 원자바오 총리
- 일: 히토야마 유키오 총리
- 개최지: 북경

3차

2010.5.29.

~

2010.5.30

- 공동문건 4건 채택
․ 3국 협력사무국 설립각서
․ 3국 협력 VISION 2020
․ 표준협력 공동성명
․ 과학혁신협력 강화 공동성명

- 한: 이명박 대통령
- 중: 원자바오 총리
- 일: 히토야마 유키오 총리
- 개최지: 제주도

4차

2011.5.21.

~

2011.5.22.

- 공동문건 3건 채택
․ 정상선언문
․ 원자력 안전협력 공동성명
․ 재난관리협력 공동성명
․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공동성명

- 한: 이명박 대통령
- 중: 원자바오 총리
- 일: 간 나오토 총리
- 개최지: 도쿄

5차 2012.5.13.

- 공동문건 3건 채택
․ 공동선언문
․ 농업협력 부속문서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

동식물 보전협력 부속문서
- 경제통상협력 심화
․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서명
․ 한·중·일 FTA 연내 개시 합의

- 지속가능개발 촉진
․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서명
․ 한·중·일 FTA 연내 개시 합의

- 한: 이명박 대통령
- 중: 원자바오 총리
- 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
- 개최지: 베이징

6차 2015.11.01.

- 3국 정상회의 정례개최 합의 
- 공동문건 5건 채택
․ 농업협력 공동성명
․ 관세협력 공동성명
․ 경제통상협력 공동성명
․ 교육협력 공동성명
․ 환경협력 공동성명

- 한: 박근혜 대통령
- 중: 리커창 총리
- 일: 아베 신조 총리
- 개최지: 서울

자료: TCS, “6차 정상회의”, 검색일: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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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의 역내 환경협력 영향 

1. 동북아 지역 다자간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 

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1999년부터 매년 교대로 개최된  3국 환경장관회의는 2017년 10월 기준 총 19회 개최

되었다. 제19차 회의는 당초 4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한·중 간 사드배치 문제, 한국 대통

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8월로 연기되어 개최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양국간 관계, 

국제 관계가 동북아 지역 다자간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 한·중·일 관계 및 TEMM 개최 현황 

일시 한·중·일 관계 TEMM 참석자

1999.1.

(제1차, 한국)

한국 최재욱 장관

중국 시에전화 장관

일본 마나베 겐지 장관

2000.2.

(제2차, 중국)

한국 김명자 장관

중국 시에전화 장관

일본 스미즈 코야코 장관

2001.4. 

(제3차, 일본) 2001년~2006년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교과서 문제로 중국에서 

반일시위 지속

한국 김명자 장관

중국 시에전화 장관

일본 가와구치 요리코 장관

2002.4.

(제4차, 한국)

한국 김명자 장관

중국 시에전화 장관

일본 오키 히로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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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의 계속

일시 한·중·일 관계 TEMM 참석자

2003.12.

(제5차, 중국)

2001년~2006년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역사교과서 문제로 

중국에서 반일시위 지속

한국 한명숙 장관

중국 시에전화 장관

일본 유리코 코이케 장관

2004.12.

(제6차, 일본)

한국 곽결호 장관

중국 시에전화 장관

일본 고이케 유리코 장관

2005.10.

(제7차, 한국)

한국 이재용 장관 

중국 시에전화 장관

일본 고이케 유리코 장관

2006.12.

(제8차, 중국)

한국 이치범 장관

중국 저우성센 장관

일본 마사토시 와카바야시 장관 

2007

(제9차, 일본)

한국 이규용 장관

중국 리간제 차관 

일본 카모시타 이치로 장관

2008

(제10차, 한국)

한국 이만의 장관

중국 저우성센 장관

일본 사이토 테츠오 환경성 장관

2009

(제11차, 중국)

한국 이만의 장관

중국 저우성센 장관

일본 사이토 테츠오 환경성 장관

2010.5.

(제12차, 일본)

한국 이만의 장관

중국 저우성센 장관

일본 오자와 사키히토 장관

2011.4.

(제13차, 한국)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일본, 차관 참석)

한국 이만의 장관

중국 저우성센  장관

일본 콘도 쇼이치 차관

2012.5.

(제14차, 중국)

한국 유영숙 장관

중국 저우성센 장관

일본 호소노 고시 장관

2013.5.

(제15차, 일본)

2012.8 이후 중일 간 영토분쟁 심화 

2012.9 일본 정부의 센카쿠섬 구입

한국 윤성규 장관

중국 리간제 차관

일본 이사하라 노부테루 장관

2014.4.

(제16차, 한국)

중국의 동중국해 방송식별 구역 

선포(2013.11)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분쟁 

한국 윤성규 장관

중국 리간제 차관

일본 이사하라 노부테루 장관

2015.4.

(제17차, 중국)

한국 윤성규 장관

중국 천지닝 장관

일본 모치즈키 요시오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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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의 계속

일시 한·중·일 관계 TEMM 참석자

2016

(제18차 일본 )

한국 윤성규 장관

중국 천지닝 장관

일본 마루카와 다마요 장관 

자료: 환경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검색일: 2017.8.1.

2013년 제15차 TEMM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2012.9. 일본 정부 센카쿠열도 

국유화)와 일본 각료 및 의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아베 총리의 침략부정 발언의 여파로 

한·일, 중·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TEMM에 앞서 2013년 5월말 개최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의 참석 거부에 따라 개최가 무산된데다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도 취소되어 TEMM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실무적 성격

이 강한 3국 환경장관회의에는 참석자의 격을 낮춰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2013년 

5월 5일 개최될 수 있었다.86) 이 회의에서 한·일, 한·중, 중·일 간 양자간 회의도 개최되었

으며, 한·중 간에는 대기오염과 관련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중 

국장급 정기대화 개최가 제안되었다.87) 또한 3국간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대화 

신설에 3국이 합의함으로써 3국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88)  

제16차 회의 또한 중국의 동중국해 방송식별 구역 선포(2013.11) 등으로 센카쿠열도/댜

오위다오 문제로 중·일 관계 경색국면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5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중국

은 참석자의 격을 낮춰 리간제 부부장(차관급)이 참석하였다.89) 회의를 통해 3국은 미세먼

지 등에 대한 대기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처음으로 합의하고,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대기오염 저감기술 교환 등의 협력을 추진하기

로 하였다. 또한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연례화하고, 3국 지방정부·기업·연구기관 등 민간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을 발전

86) 중국은 회의참석대상을 저우성센 환경부 부장(장관급)에서 리간제 부부장(차관급)으로 변경함 .

87) 연합뉴스(2013.5.5).

88) 자유아시아방송(2014.1.2).

89) 연합뉴스(2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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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국의 정책과 경험, 지식 및 모범사례를 적극 

교환하기로 하였다.90) 한편 한·중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관측자료 공유, 대기오염 예보모델 

공동연구, 과학기술교류 등 월경성 대기오염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였

다.91) 중·일 양자 장관회의는 중일 갈등으로 인해 취소되었다.92)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의 문제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 전면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2015

년에 개최된 제17차 회의에는 3년 만에 장관급 인사인 중국 환경부 부장이 참석하였다.93)

갈등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환경부 부장이 참석한 것은 회의 개최지가 중국이었기 때문이

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017년 제19차 회의는 한 차례 진통

을 겪은 후 개최될 수 있었다. 제19차 회의는 당초 2017년 4월 25일~26일간 수원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2017년 8월 24일~25일로 연기되어 개최되었다. 앞서 3월 23일~24일

에 개최된 한·중·일 3국 국장급 회의에서 각국 환경부 장관에 TEMM의 초대장이 발송되었

지만, 4월 3일까지 일본과 중국의 참석 회신이 전달되지 않았다.94) 이러한 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는 사드배치, 위안부 및 독도 문제와 한국의 대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이

다.95)96) 경기도 등 관계자는 중국이 최근 사드를 문제 삼아 한한령은 물론 중국 인사들의 

한국 방문금지령을 각 부처에 하달한 것과 한·일 간 위안부 외교분쟁, 일본이 최근 자국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독도의 영토주권을 왜곡하고 있는 것 등이 회신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97)

이번 제19차 회의를 통해 3국 장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North-Eask 

Asia Clean Air Partnership)’의 설립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중 양자간 회담에서는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에 합의하였다.98)

90) 환경부 보도자료(2014.4.30). 

91) 환경부 보도자료(2014.4.30). 

92) 환경부 내부자료(2016).

93) 연합뉴스(2015.4.29).

94) 중앙일보(2017.4.3).

95) 중앙일보(2017.4.3).

96) 세계일보(2017.4.12). 

97) 중앙일보(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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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력사업 이행 현황 

우리나라 제안으로 시작된 TEMM을 중심으로 환경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한·중·일 

3국 간 협력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 및 유지되고 있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대기오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대응방안의 논의를 

통해 3국 환경정책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기후변화, 환경교육, 

생물다양성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제1차 공동실행계획’을 채택하여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였으

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제2차 공동실행계획’에 따른 협력활동을 추진한다. 

‘제2차 공동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개별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제16차 TEMM에서는 새로운 문제와 공동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9대 우선 협력 

분야를 채택하였으며, 제17차 장관회의에서 9대 협력 분야와 37개 협력사업을 채택하였

다.99) <표 3-2>는 37개 협력사업의 이행 현황이다. 

<표 3-2> TEMM 협력사업 이행 현황(2017.3. 기준) 

우선협력 분야 번호 협력사업 이행 현황 

1. 

대기질

개선

A. 

대기오염

1-A-1 대기오염 정책대화 제4차 대기정책대화 참가(’17.2.22~24, 중국)

1-A-2
대기오염 방지·관리 

과학연구(WGⅠ)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17.2.22~23, 중국)하

여 대기오염 예방·통제 경험 공유·연구, 향후 

연구계획 등 논의

1-A-3
대기오염 감시·예측 

기술‧정책(WGⅡ)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17.2.22~23, 중국)하

여 대기질 감시·예측 기술·정책 공유, 향후 연

구계획 등 논의

98) 환경부 보도자료(2017.8.25). 

99) 환경부 보도자료(20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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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의 계속

우선협력 분야 번호 협력사업 이행 현황 

1. 

대기질

개선

B. 황사

1-B-1 황사대응 국장급 회의
제12차 황사국장급회의 (’17.3.24, 한국)를 개

최하여 ’16년 연구결과 및 ’17년 연구계획 채택

1-B-2
황사공동연구단 

운영위원회

제11차 운영위 개최(’17.2.16, 한국)하여 ’16

년 연구결과 보고

1-B-3

황사모니터링 및 

예보(WGⅠ), 

황사방지 및 

통제연구(WGⅡ) 등 

관계회의

WGⅠ실무회의 개최(’16.11, 한국)하여 각국 에

어로졸 관측방법 등에 대한 공동보고서 작성 완료

WGⅡ 황사발원지 공동조사(’16.7.31-8.6), 

실무회의(’16.11.21-24, 중국)를 개최하여 공

동보고서 논의

1-B-J1
WGⅠ/Ⅱ 간 

합동워크숍

제2차 WGⅠ&Ⅱ 간 합동워크숍 개최

(’17.2.17, 한국)

2.

생물 

다양성

A. 생물 

다양성 

보전 

2-A-1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제3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및 ABS 

세미나 개최(’16.4.13-14, 중국)

2-A-J1
AP-BON,ESABII 

and BBI 등 3국 협력

BB ’16-’20년 실행계획 확정(’16.12) 후 협력

방안 제안 예정. 일본도 현재까지 특별한 제안

은 없음  

2-A-C1
정보교환, 우수사례 

및 경험 공유 제3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및 ABS 

세미나 개최(’16.4.13~14, 중국)
B. ABS 2-B-J1

나고야의정서 이행 

준비 정보공유

3. 

화학물

질관리, 

환경  

재난 

대응

A. 

화학물질

관리

3-A-1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
제10차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16.10.31- 

11.2, 일본)

제11차 정책대화(’17. 하반기, 한국) 개최 예정3-A-2
화학물질관리 3국 

전문가 세미나

B. 

환경재난

대응

3-B-K1
환경재난(사고) 

위험평가 공동연구

제13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16.11, 

중국) 개최하여 재난환경 연구실적 발표

한·중·일 재난폐기물 관련 경험 공유(’17.3)

4. 

자원순

환/3R

/ E- 

waste 

국경 간 

이동

A. 

자원순환

/3R 

4-A-1
3R/E-waste 국경 간 

이동 세미나 세미나·전문가회의를 개최(’16.12.8, 중국)하

여 3국 간 자원순환정책 공유, 폐기물 이동실

태 분석 및 e-waste 수출입 통제에 관한 입장 

공유

B. 

E-waste 

국경 간 

이동

4-B-1
E-waste의 국경 간 

이동 정보공유 채널

4-B-C1
3국 간 E-waste 

이동경로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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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의 계속

우선협력 분야 번호 협력사업 이행 현황 

5. 

기후 

변화 

대응

5-C1
기후변화 완화기술 

연구 및 경험 공유

중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예정

(’17. 하반기)
5-C2

동시관리기술 

정보공유

5-C3
기후변화 적응 경험 

교환

5-C4
저탄소·환경친화 

도시 건설 연구

(부진) 중국 발개위(NDRC)의 요청으로 안건 제

안·채택되었으나 현재 중국 환보부 관심 미흡

6. 

물․해양

환경 

보전

A. 

물환경

6-A-K1 물환경관리 정보공유
3국 간 실무 논의 중(우리 측에서 협력 분야로 

비점오염원, 오염총량제도 등 기 제안)

6-A-K2 지하수 기술협력

3국간 실무 논의 중(우리 측에서 협력 분야로 

지하수 관리제도, 오염원인자 규명절차 정보공

유 등 기 제안)

B. 

해양환경

6-B-J1
해양쓰레기에 관한 

3국 공동워크숍
NOWPAP 연계 3국 공동워크숍 개최

(’16.9.23-24, 러시아), TEMM 해양쓰레기 과

학자회의 개최 협의 및 상호 정책공유 등6-B-C1
NOWPAP 체제하의 

협력

7. 

환경 

교육, 

대중 

인식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A.환경교

육, 

 

대중인식

　

7-A-1
3국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 

제17차 TEEN(’16.9.23-25, 중국)을 개최하

여 환경교육사례 발표, 공동환경교재 수업 시

연, 공동프로젝트 추진 현황 등 공유 

7-A-2
청년포럼(Youth 

Forum)

TEMM18과 병행 개최(’16.4.25-27, 일본), 

각국 청년대표 발표, 결과보고문 작성 및 본회

의 보고, 현장탐방 등 진행

7-A-3 공무원 환경연수
‘자원의 순환적 관리/3R’을 주제로 제16차 공

무원 환경연수(’16.11.7-11, 일본)를 개최

7-A-K1
일반대중을 위한 

환경인식 제고사업

‘대중인식제고사업’ 추진을 위한 3국 관계자 

회의(’16.6월) 개최, 홍보책자 발간에 합의,

TCS 주도로 3국 교사교류사업(’17.8) 준비 중

B. CSR 7-B-K1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협력(CSR)

TEMM18 부대행사인 제2차 환경산업라운드

테이블(’16.4.26, 일본)에서 의제화하여 논의 

8. 

농촌 

관리

8-C1
농촌환경관리 

정책대화

제1차 회의(’16.3.10-11, 중국)를 개최하여 3국 

간 협력 분야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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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의 계속

우선협력 분야 번호 협력사업 이행 현황 

9. 

녹색경

제로의 

전환

A.녹색경

제

9-A-1
녹색발전/경제에 

관한 정보교환

TEMM18 부대행사인 제2차 환경산업라운드

테이블(’16.4.26, 일본)에서 의제화하여 논의 

9-A-J1
녹색경제/저탄소사회 

공동연구
일본 측에서 SDG 관련 공동연구 제안(’17.2)

B. 

환경/녹

색산업

9-B-1
3국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TREB)

- TEMM18 부대행사인 제2차 환경산업라운
드테이블(’16.4.26, 일본)에서 의제화하여 
논의      

- ‘문구’, ‘페인트’에 대한 한·중·일 환경라벨
링 실무협력 진행 및 공통기준 협정 체결

9-B-C1
오염 예방 및 통제 

기술 정보공유 

9-B-C2
환경·녹색산업 평가, 

인·검증 정보교환

C. GSC 9-C-C1

역내 

녹색공급체인(GSC) 

분야 정보교환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2017a). 

2. 중·일 관계 악화의 중일 환경협력 영향 사례 분석

가. 중·일 환경협력 추진 현황

1) 협력기제

중·일 양국간 환경협력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중·일 환경협력의 협력기제는 

‘중일환경보호협력공동위원회’, ‘중일환경협력종합포럼’,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 ‘중일에

너지절약환경보호투자기금’의 협력기제를 토대로 안정적인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일환경보호협력공동위원회’는 1994년 4월 28일 중·일 양국 정부의 ‘환경보호협력협

정’ 체결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환경보호 분야의 교류협력을 논의 

및 촉진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확정 및 조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와 정보공유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00)

‘중일환경보호협력종합포럼’은 1996년 설립된 양자간 환경보호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플랫

100) 余维海(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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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이다. 포럼은 중·일 정부 간 양자 환경보호협력공동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포럼을 통해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양국 각 부처 및 기구, 사회단체, 민간기업 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101)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는 1991년 중·일 양국의 설립 합의에 따라 ‘중일평화우호조약’ 

10주년을 기념하여 1996년 5월 개소하였다. 일본의 ODA 자금으로 중국 베이징에 설치되

었으며, 중·일 양국간 환경보호 협력의 창구이자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양국 정부가 체결한 ‘21세기를 향한 중일환경협력구상’에 따른 ‘100개 도시 환경정

보 네트워크 시스템 건설’ 프로젝트와 ‘중일합작환경시범도시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국내사

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염방지, 환경모니터링, 환경정보, 환경 전략 및 정책 연구, 환경보호 

홍보교육 및 인력배양, 환경보호분석측정기술 등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102)

<표 3-3>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 소개

구분 내용

성격 - 중국 환경보호부 직속 사업기관

역할
- 환경 분야 과학기술 및 정책 연구, 홍보교육, 정보관리 등
- 국제환경교류협력(중일협력위주)의 창구 

연혁

- 198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10주년 기념 일본의 대중국 무상원조 환경보호 프로젝트 합의
- 1990년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 준비사무실’ 설치
- 1992년 센터시설 건설 개시 
- 1996년 설립
- 1997 중국 APEC환경보호센터의 회원기관

주요 업무 

- 환경교육센터, 정보센터, 분석실험센터, 환경표준샘플연구소, 환경인증센터 등 5개 사
업부서, 행정부서 및 5개 부설기구(회사)로 구성됨

- 업무 분야는 환경정책연구, 환경교육홍보, 환경실험분석기술연구, 환경정보관리, 환경
표준샘플연구제조, 고형폐기물관리, 환경표지인증, 환경영향평가, 국제협력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됨

- 중국 전역의 환경정보네트워크시스템, 환경관리응용컴퓨터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대기, 수질, 폐기물 오염에 대한 모의실험장치와 홍보교육 영상자료 제작시설이 설치되
어 가동되고 있음

- 센터의 중국환경보호부선전교육중심과 UNEP 공동으로 ‘세계환경’ 잡지 발간, 센터와 
중국환경과학학회와 공동으로 ‘환경관리’ 학술지 발간 

자료: 中日友好环境保护中心, “中心概况”, 검색일: 2017.7.6.

101) 余维海(2006). 

102) 余维海(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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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사업성과는 일본의 자금지원, 기술지원 및 전문가 파견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1992~1995년에 일본 전문가를 파견하여 환경측정기술, 오염방지기술, 환경데이터관

리기술, 환경정책연구기법 등의 12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7,500만 엔에 달하는 기

자재 및 설비를 제공하였으며, 중국 기술인원의 일본 연수를 통해 기술훈련을 실시하였다. 

1996~2002년에는 7년 동안 일본 전문가 72명이 중국에 파견되어 교육훈련을 실시하였

고, 중국 기술인원 30명이 일본 기술연수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 또한 일본은 1억 2,500만 

엔에 달하는 연구기자재 및 설비를 제공하고, 센터는 구축된 운영 및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175개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2003~2008년에는 일본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총 61명의 일본 전문가가 중국에 파견되

었으며, 센터 또한 49명의 중국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일본 

정부는 1억 2,843억 엔에 달하는 연구기자재 및 설비를 제공하고, 양국은 센터의 연구 및 

기술 기반을 활용하여 환경정책 및 제도 분야와 환경기술 이전 영역에서 순환경제도입, 기

업환경보호감독제도 도입, 환경기본법 제정 관련 연구, 환경영향평가 시행세칙 제정, 중서

부지역 생태환경보호정책 입안 등 세부사업을 수행하였다. 환경기술 이전 영역에서는 다이

옥신 분석기술 이전, 잔류성 유기오염물(POPs) 분석기술 이전, 도시대기 미세입자발생원 

분석연구, 고형폐기물 자원화 도입방안연구 등에 관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8년 이후에는 JICA와 함께 환경과 경제를 통합한 ‘순환형 경제 프로젝트

(2008-2013)’(5개 세부프로젝트: 환경을 고려한 기업활동 촉진, 국민의 환경의식 제고, 에

코산업단지 정비, 폐기물 적정관리, 중·일 순환형 경제협력)를 진행하였다. 2015년에는 ‘중

일환경기술정보플라자(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중일친환경사회건설프로젝트’를 시작하였

고, 현재 일본과의 협력은 정책, 기술, 산업의 3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일에너지절약환경보호투자기금’은 양국간 합의로 중국수출입은행, 일본국

제협력은행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였다. 2013년 11월 20일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

는 본 기금의 초기 자본금은 10억 위안으로, 중국 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에 주로 

투자하고, 일본의 설비, 자재, 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기업의 관리방식 등을 도입하여 중·일 

양국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투자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03)

103) goootech(2013.11.21), 검색일: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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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방식

중·일 환경협력의 방식은 일본의 대중국 엔화 차관, 무상원조, 기술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은 1980년 4월부터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부분에 대한 엔화 차관 제공을 실시하였

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엔화 차관은 199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

지 차관의 방식으로 약 3,600억 엔을 중국 19개성 30개 프로젝트에 지원하였다. 그중 중국 

환경보호부(당시 환경보호총국)가 직접 관리한 제4차 엔화 차관 환경보호사업 12개(하위 

사업 128개)에 1,350억 엔의 차관이 제공되었다.104) 2001~2005년에는 일본이 중국과 

30개 환경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2,914억 엔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일본이 중

국에 집행한 차관 총액의 44%를 차지한다.105) 

엔화 차관과 함께 무상원조의 방식도 중·일 환경협력의 주요 방식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2000~2006년까지 일본은 중국 7개 환경보호사업에 90억 6,200만 엔의 무상자금원조를 

실시하였다. 그중 황하 중류 수토보호 및 식생조림계획에 9차례에 걸쳐 34억 1,600억 엔의 

무상원조를 집행하였고, 산성비 및 사막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부분에 7억 9,300만 엔의 

무상원조를 집행하였다.106) 

기술협력의 방식으로 추진된 양자간 환경협력은 일본의 선진적인 환경보호 기술 및 설비

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1992년 중국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정한 “녹색원조계획”에 가입

하였는데, 이 계획은 양국 정부가 에너지환경보호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일본의 우수한 에너지 절약기술, 청정석탄기술 및 환경관리 경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국은 약 1,600명의 기술인력을 일본에 파견하여 교육연수를 

받았으며, 일본 전문가도 중국에 파견되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양국간 광범위한 기술교류

와 과학연구 활동이 이루어졌다.107)

무상원조와 기술원조는 유상원조가 중단된 2008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지원금의 

규모는 2000년 이후 대폭 축소되었다.108)

104) 余维海(2006).

105) 刘昌黎(2012).

106) 刘昌黎(2012).

107) 余维海(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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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규판(2012), p.137.

<그림 3-1> 일본의 대중 유상원조 

나. 중·일 관계 악화와 환경협력 영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과 일본은 두 차례의 관계 악화를 경험하였다. 첫 번째는 2001년 

~2005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강행과 일본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서명운동 당시이다. 두 번째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2년 최고의 갈등을 겪은 센카쿠열

도/댜오위다오 문제이다. 첫 번째 갈등시기에 중국에서는 대규모 반일시위가 발생하고 일본

산 상품에 대한 보이콧 활동이 지속되었다. 이후 2006년 9월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완화되었으나, 2010년 영토분쟁 문제로 갈등이 재차 발생하면서 중국의 비공식

적 경제적 보복조치가 단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 악화는 중·일 환경협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08) 김규판(2012),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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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본의 대중국 ODA 지원이 감소하였다. 

일본은 1980년 4월 중국에 대한 유상원조를 실시한 이후 2007년까지 유상원조(차관) 

3조 3,000억 엔, 무상원조 1,500억 엔, 기술원조 1,600억 엔을 공여하였다.109) 일본의 

중국에 대한 원조가 중단된 데는 일본의 재정 악화 및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었지만, 중국의 

경제성장과 반일감정 악화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110) 양국 관계가 악화된 2005년,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ODA 사업의 축소를 결정하였으며 기존 계약에 따라 2007년 마지막 

차관을 집행한 후 엔화 차관을 중지하였다.111) 당시 일본 참의원의 중국 현지조사 결과, 

중국의 경제성장, 중국 내 반일 및 항일 교육 등을 이유로 대중국 차관 폐지, 무상지원 축소 

필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01년부터 이어져 온 대중국 ODA의 감축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중·일 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한 급격한 폐지는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12) 실제 같은 기간 일본의 ODA 현황으로 확인해 볼 때, 같은 기간 

일본의 ODA 전체 지원금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그림 3-2 참조), 일본의 대중국 

무상원조 금액이 크게 감소하였다.113) 

연도 엔화 차관 무상원조 기술협력

2005 794.50 34.03 98.40
2006 231.51 19.05 318.84
2007 435.66 15.48 263.62
2008 -5.18 18,21 265.22
2009 -155.09 14.02 283.03
2010 -552.87 13.00 347.21
2012 -980.04 9.99 131.68
2013 -792.64 5.15 24.40
2014 -885.67 3.32 15.69

<표 3-4> 2005년-2014년간 일본의 대중국 ODA 집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일본 외무성(2017.11.29), “White Paper on Development Cooperation / Japan’s ODA White 
Paper” 검색일: 2017.6.1.

109) 김규판(2012), p.134

110) 김규판(2012), p.138.

111) 코이카(Nodate). 

112) 코이카(Nodate).

113) 刘昌黎(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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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국제환경 ODA는 2003~2004년 약 30억 달러에서 

2005~2006년 약 35억 달러, 2007~2008년 약 40억 달러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114) 

2015년에는 약 94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15) 반면 중국에 대한 환경 ODA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중국은 2009년까지 일본의 환경 ODA 수여국 상위 

10위 국가에 속하였으나, 2010년부터 10위 내에 포함되지 못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환경 ODA 금액은 2007~2008년에 약 7억 달러에서 2008~2009년 약 2억 달러로 감소하

였으며, 2014~2015년은 환경 ODA 수여 10위 국가의 지원금을 고려했을 때 4억 달러 

이하를 제공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116)

 

자료: 일본외무성(2016.11.29), “White Paper on Development Cooperation 2015”, 검색일: 2017.6.1.

<그림 3-2> 일본의 ODA 현황

114) 이구성(2011), pp.172-196.

115) OECD(각 연도).  

116) OEC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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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7).  

<그림 3-3> 일본의 환경 ODA 현황 

둘째, 양국간 환경보호 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2012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중국은 2013

년과 2014년 개최된 TEMM에 환경부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하였다. 특히 2014년 개최된 

제16차 회의에서는 3국 간 장관회의 후 통상적으로 개최되었던 중·일 양자간 장관회의가 

취소되었다.117) 또한 양자간 환경협력공동위원회는 2012년 9월 제10차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정치적 상황으로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118)

셋째, 중·일 환경협력의 일시적 악화 경향은 나타났으나, 안정적인 협력기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환경협력이 이루어졌다.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의 협력조직과 이를 통한 협력채널을 바탕으로 2006년에 중·일 

간 관계 악화시기에도 불구하고 “제1차 중일에너지환경보호종합포럼”이 개최되었다. 양국 

갈등으로 한동안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던 가운데 개최된 2006년 첫 고위급 회담이었다. 

매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119) 중·일 

117) 환경부 내부자료(2016).

118) 추장민 외(2016a), p.64.

119) 추장민 외(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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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갈등이 가장 심각했던 2013~2014년에도 양국 협력활동이 추진되었다. 중일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투자기금이 정식으로 운영되었으며(2013), 저탄소발전, 환경마크 상호인증, 기

후변화 분야 능력배양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지속되었다. 2015년에는 2007년의 양국 합의

사항이었던 중일환경기술정보플랫폼이 정식으로 구축되었다. 2016년에는 중일우호환경보

호센터 설립 20주년을 기념한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워크숍 전날 양국 환경부 장관회담

이 개최되어 원자력 에너지 안전 및 대기오염 방지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을 재확인하였

다.120) 또한 토양관리, 물환경과 관련한 기술교류회가 연달아 개최되었다. 

연도 협력내용

2006 - “제1차 중일에너지환경보호종합포럼”(2006.5)

2007

- 전략적 호혜 동반자 관계
- 정상 간 “중일환경보호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2007.4)
- “중일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촉진에 관한 공동 공보”, “중일 기후변화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중·일 경제고위급 대화에서 에너지 절약과 오염배출 감소, 환경보호, 순환경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
- “제2차 중일에너지환경보호종합포럼”(2007.9)

2008
- “중일환경보호협력의 진일보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2008.9)
- “제3차 중일에너지환경보호종합포럼”(2008.11)

2009
- 중·일 경제고위급 대화에서 에너지 절약과 오염배출 감소, 환경보호, 순환경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
- “제4차 중일에너지환경보호종합포럼”(2009.11)

2010
- 중·일 경제고위급 대화에서 에너지 절약과 오염배출 감소, 환경보호, 순환경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
- “제5차 중일에너지환경보호종합포럼”(2010.10)

2011
- “제6차 중일에너지환경보호종합포럼”(2011.11)
- 중·일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투자기금 관련 MOU 체결

2012 - “제7차 중일에너지환경보호종합포럼”(2012.8)

2013

- “2013년 중일협력저탄소발전고위급연수”개최 (2013.9.25) 
․ 중국국가발개위와 일본 환경성 주관 개최

- 중·일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투자기금 정식 운영(2013.11.20)
- 중·일 환경마크 상호인증 워크숍(2013.7.17)
․ 일본생태마크기구 일본환경협회, 중국환경마크기구 간 워크숍

<표 3-5> 중·일 간 환경보호협력 추진 현황(2006~현재)

120) 环球网(2016.6.7), “中日环境部长在北京会谈 确认将推进环保合作”, 검색일: 2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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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협력내용

2014
- “제8차 중일에너지환경보호종합포럼”(2014.12)
-  제6차 중일기술협력-기후변화 분야 대중참여와 능력배양 부분 교류회 개최(2014.3.11):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 JICA 공동 개최

2015

- “제9차 중일에너지환경보호종합포럼”(2015.11)
- 중일환경기술정보플랫폼 구축 및 중일기술협력건설환경우호형 사회건설사업 계약 체결 

(2015.12.7)
․ 중일환경기술정보플랫폼 현판식 개최
․ 중국 환경보호부 국제협력사,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 주중 일본대사관, 일본 국제협력

기구, 일본 도쿄환경보호센터의 각 기관장 참석 
․ 2007년 12월 중·일 양국간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 공보의 합의에 따름

2016

- 중·일 환경부 장관 간 회담 개최(2016.6.7)
․ 원자력 에너지 안전 및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확인 

-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워크숍 개최(2016.6.8)
- “환경우호형사회건설” 사업 관련 학술교류(2016.7.11)
- 중·일 환경우호형 사회건설 기술협력사업 관련 제1차 공동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2016.7.28)
․ 환경부 각 부처,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 JICA 등 참석

- 중·일 토양관리정책 기술교류회 개최(2016.12.5):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와 JICA 공동 
개최

- 중·일 물환경 기술교류회 개최(2016.9.12)
․ 중국과학기술협회와 일본 사이타마현 환경과학원 공동 개최

2017 - 중·일 녹색박람회 개최(2017.6.13.~16)

<표 3-5>의 계속

자료: 추장민 외(2016b); 中日友好环境保护中心, “中日环境合作” 검색일: 2017.7.6; 环球网(2016.6.7), “中日环
境部长在北京会谈 确认将推进环保合作”, 검색일 : 2017.8.1; 中国经济网(2017.6.20), “中日绿色博览会 展
示日企环保理念”, 검색일: 2017.6.21.

다. 중일 환경협력의 회복력(resilience) 평가  

아래에서는 환경협력의 회복력의 여섯 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중·일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요소인 물질적 기반에 대한 평가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오랜 기간 막대한 

금액의 유/무상 지원과 기술협력의 방식을 통해 중·일 환경협력을 추진하였다.121) 중국 

121) 肖方(2012).
중국의 5개년 규획기간에 맞춰 1980년부터 2000년까지 4차례의 엔화 차관을 제공함. 1980년대의 차관은 
철도, 항만, 통신, 전력, 오수처리시설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면 1990-1995년(3기)에는 농업 부분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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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대학교의 장하이빈(張海浜) 교수가 일본의 이러한 물질적 지원이 중·일 환경협력의 

심화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평가한 바와 같이,122) 오랜 기간 지속된 일본의 물질적 

지원은 중·일 간 안정적 환경협력 추진의 기반이자 양국 환경협력 추진에 대한 신뢰의 기반

이 되었다.  

두 번째 요소인 조직 기반에 대한 평가이다. 중·일 양국은 정부 간, 기업 간, 민간 간 

환경교류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라는 조직을 두고 있는데, 이는 중·

일 환경협력의 회복력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중일평화우호조약’ 10주년 기념 합의에 

따라 1996년 중국 베이징에 설립된 센터는 양국 관계 악화 시 다양한 협력활동의 기반이 

되었으며, 정부 정책담당자, 기업, NGO 등 다양한 협력주체 간의 교류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06년부터 시작된 ‘중일에너지환경종합포럼’ 또한 양국 환경협력의 중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세 번째 요소인 협력의 주체와 채널에 대한 평가이다. 중·일 환경협력은 국가, 지방정부, 

기업, NGO 등 다양한 협력주체가 협력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주체의 다양성

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지속가능한 협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양국 정상 간 회담과 환경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은 양국간 관계 회복과 정상화

뿐만 아니라 환경협력 유지발전의 주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첫 번째 중·일 

관계 악화를 경험하면서 양국간 환경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채널로서 환경

과 에너지를 연계한 ‘중일에너지환경보호종합포럼’을 설치하였다. 이는 두 번째 악화시기에

도 매년 개최되어 중·일 환경협력의 주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지자체 간 협력도 매우 활발하여 중국과 일본은 2012년 기준 지방도시 간 자매결연 건수

가 약 250건이다. 양국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은 양국 국교 정상화와 함께 시작되어 역사가 

깊으며, 이러한 지방도시 간 협력은 중·일의 정치적 관계 악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되

었으며, 양국의 교류협력에 있어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에서 

중점 추진된 것이 바로 환경협력인데, 일본 기타큐슈시와 국제협력기구(JICA)가 2000년에 

두었고, 1996-2000년(제4기)부터는 환경보호 분야에 집중됨. 2001년부터는 연도별 엔화 차관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인재배양과 환경보호 분야에 집중됨. 2007년 엔화 차관이 중단되고 무상지원이 축소되면서  
이후로는 정부관료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협력사업을 다수 추진함.

122) 張海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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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실시한 ‘다롄환경시범지역규획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도시 간 환경협력사업이다. 

2001년에는 다롄시환경보호국이 기타큐슈시의 국제기술협회(KITA)와 ‘청정생산조사’ 협

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롄시에 ‘일본환경산업단지’를 설치하여 도시 간 협

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123) 뿐만 아니라 ‘녹색지구네트워크’와 같은 일본 NGO의 대중

국 환경협력사업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4년 녹색지구네트워크는 산시성 다퉁시

의 황사고원 녹화사업을 추진하며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식물전문가 파견을 통해 현지 녹색

화 조림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기술교육도 병행하였다. 또 다른 NGO OISCA는 네이멍구, 

간쑤성 등에서 조림사업, 사막화 방지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124) 한편 양국 관계 악화기

간에도 TEMM, NEASPEC, EANET, LTP 등 동북아 역내 다자간 환경협력채널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전문가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였다. 

네 번째 요소인 상호 이익에 대한 평가이다. 중·일 양국은 양자간 환경협력에 있어 상호 

이익이 분명하다. 일본은 중·일 환경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거대한 중국 

환경산업시장 선점이라는 이익을 거두었다. 일본은 일본의 안전보장이나 경제성장에 기여

하는 대외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에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

여 수혜국의 인프라 및 관련 산업 개발을 통해 일본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일본의 경제성

장으로 연결시키고 있다.125) 일본은 1996년부터 중국에 대한 환경 분야 ODA를 적극 추진

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중국 환경설비(기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수입시장 점유율 31.3% 

등과 같은 중국 환경시장 선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126)  

중국의 이익은 일본의 선진 기술과 설비, 관리 경험을 도입을 통한 중국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산업 발전에 있다. 중국은 일본의 엔화 차관, 무상지원, 기술협력을 통해 중국 환경

문제 개선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결과를 인용한 공야

오페이(龚耀飞, 2009)에 따르면, 중국은 제4차 엔화차관으로 수행된 16개 환경보호사업을 

통해 2003년 중국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전망 대비 19만 톤의 추가감축이라는 성과를 거두

었다.127) 또한 톈진시의 경우 일본 ODA를 활용한 지역 오수처리장과 배수관의 개선사업을 

123) 刘昌黎(2012).  

124) 禹继杰(2011).

125)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2015.3.26).

126)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검색일: 2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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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1999년 52%에 불과하던 오수처리율을 2005년 73%로 제고하였다.128)  

이처럼 양국은 양국 환경협력에 있어 분명한 상호 이익을  거두었으며 이는 양국 환경협

력을 지속할 수 있는 동인(動因)이 되었다.  

다섯 번째 요소인 신뢰에 대한 평가이다. 중·일 양국은 오랜 협력 경험, 다양한 협력방식, 

다양한 협력 주체와 채널,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쌓아올린 양국 환경 전문가/담당공무원

/NGO 간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양국 환경협력 추진의 이익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129) 특히 대중국 환경협력사업 담당 일본 환경성 관계자가 

1990년부터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고 중국 담당공무원과 교류하고 있는 점도 양국간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130) 또한 일본의 환경관리능력과 환경기술에 대한 중국

의 신뢰 또한 양국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131) 이와 더불어 2001~2005년에 중·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환경협력을 지속한 경험, 또는 환경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의 개선을 도

모한 경험을 통해 양국은 중·일 환경협력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환경협력을 통한 중·일 관

계 개선 및 발전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132) 이는 양국이 역사, 영토, 자원 문제 

등 전통적 안보이슈로 갈등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협력을 지속 추진할 수 있

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요소인 외부적 요인에 대한 평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일 양국간

에는 양자간 환경협력의 지속성을 저해할 외부적 요소는 많지 않다. 먼저 중·일 양국의 경제

적 관계를 보면, 중국이 경상수지흑자규모 세계 1위가 되고 세계 경제대국 반열에 오르게 

된 2006년을 기점으로 양국은 원조국과 피원조국이라는 경제의존관계를 벗어났으며,133) 

현재 무역구조를 통해 볼 때에도 쌍방이 다른 일방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지 않다. 또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주도권을 두고 일국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는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

127) 龚耀飞(2009). 

128) 肖方(2013).  

129) 2017년 9월 8일 중국 북경 소재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의 일본측 관계자 인터뷰에서 확인한 내용임. 

130) 2017년 9월 8일 중국 북경 소재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의 일본측 관계자 인터뷰에서 확인한 내용임. 

131) 程娜(2017).

132) 張海浜(2008).

133) 김규판(2012), 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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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과 AIIB 설립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은 세계 경제와 둥북아 지역의 질서를 선도하려는 ‘대국’의 지위에서 경쟁과 교류, 견제

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미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한 바 있는 역사인식 문제와 

영토갈등이 양국의 협력, 환경협력을 지속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 중·일 환경협력의 회복력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물질적 기반, 조직적 기반, 협력 

주체 및 채널, 상호 이익, 신뢰의 요소에 있어 양국은 국제정세 변화 및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환경협력을 지속 및 발전시킬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에 있어서는 양국간 전통적인 안보이슈(역사인식, 영토분쟁)를 제외하고는 양국 

환경협력을 저해할 다른 요인을 발견하기 힘들다. 

요소 평가 비고

1. 물질적 기반 양호 - 유/무상 원조 및 기술협력으로 굳건한 협력기반 형성

2. 조직적 기반 양호
-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 협력의 총괄 컨트롤타워이자 정부

담당자간 창구로서 기능

3. 협력 주체/채널 양호
- 국가, 지방정부, 기업, NGOs 등 다양한 협력주체 
- 경제대화채널, 다자 환경협력채널 등 다양한 협력채널

4. 상호 이익 양호
- 환경개선 및 환경기술발전의 이익(중국)과 환경외교 및  

중국환경시장 선점의 이익(일본)

5. 신뢰 양호 
- 오랜 기간의 협력 경험
- 중일 환경협력 정부담당자의 장기근속
- 관계악화에도 협력을 지속 발전시킨 경험에서 신뢰 확보

6. 외부적 요인 위험성 낮음 - 전통적 갈등 이슈(역사, 영토) 외에는 발견하기 어려움

<표 3-6> 중·일 환경협력의 회복력 평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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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관계 악화의 한·중 환경협력 영향 현황 조사 분석

가. 양해각서 및 합의서 체결을 통한 한중 환경협력134) 

1) 협력 이행 현황

우리나라는 1993년 중국과 양자간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 양해각서 8건, 

협정 2건, 합의서 1건, 의향서 1건을 체결하였다. 

체결일 체결자 협정 명칭

1993.10.28.
한승주 장관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2003.7.8. 한명숙 장관
대한민국 환경부와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간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05.6.7. 곽결호 장관 한중 황사관측과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

2007.4.10. 이규용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2008.8.25. 이병욱 차관
중국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2012.8.30. 유영숙 장관 한중 폐기물협력 양해각서

2013.6.27. 윤성규 장관 한·중 공동 따오기 보호 협력 양해각서

2014.7.3. 윤성규 장관 한·중 야생생물 및 자연생태계 보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4.7.3. 윤성규 장관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5.1.29. 최경환 장관 한중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정

2015.10.31. 윤성규 장관 한중 판다 보호협력공동 추진 양해각서

2015.10.31. 윤성규 장관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합의서

2016.4.27. 윤성규 장관 한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

<표 3-7> 한·중 정부 간 환경협력약정 체결 현황(2016년 1월 20일 기준)

자료: 추장민 외(2016b), p.15; 환경부(2015); 환경부 보도자료(2014.8.3); 기획재정부(2015.1.29); 정책브리
핑(2015.10.31).

134) 환경부 내부자료(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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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양자 환경협력을 더욱 진전시킨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 및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05년 양국은 ‘황사관측과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이 운영하

고 있는 43개 관측소 중 6개 관측소의 PM10 농도 및 기상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약속하였다. 

이는 10년 후인 2015년, ‘환경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며 

한층 더 발전하였는데,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 지역의 대기질 정보와 중국 35개 도시의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 및 40개 지방도시의 황사 발생 시 측정자료를 전용선(FTP)을 이용

해 공유하기로 하였다. 

2014년에는 2003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개정한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 조치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교환 

및 공유, 상호 합의에 기초한 환경보호에 관한 공동조사 및 정보, 기술, 통계의 교환, 환경전

문가 및 공무원의 연수 및 교환, 환경문제에 관한 공동 세미나, 설명회, 전시회 등의 협력활동

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촌환경보호, 황사와 사막화 완화 협력, 대기질 

개선 및 동북아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관리 협력에서는 양국간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대기질 

예보 정확성 제고를 목적으로, △ 대기오염물질 관측자료 및 관련 자료 공유, △ 대기오염예

보모델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인 규명 등에 대한 공동연구, △ 양국 과학기술인력 능력배양

을 위한 상호 인력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135) 이 밖에도 환경표지제도의 인증 

기준 및 절차의 상호인증 촉진을 위한 협업, 환경기술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촉진, △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 공동추진 등에 합의하였다.136)

2016년에는 ‘한중 환경협력 강화의향서’를 체결, ‘한중 중장기 협력계획’ 수립, ‘한중환

경협력센터(가칭)’ 설치에 합의하였다. 본 의향서의 체결은 제18차 TEMM을 통한 양자간 

회의를 통해 체결된 것으로, 당시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의 제안으로 ‘한중 환경국장급 대화채

널’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의 대상지역 확대, 노후경유차 오염

저감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관한 협력사업 추진을 합의하였다.137)

135) 환경부 보도자료(2014.8.3); 추장민 외(2016b), p.14.

136) 환경부 보도자료(20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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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년도 협력사업 이행 현황

2014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 2014.5. 사업 추진을 위한 한·중 공동합의문 채택
- 2015~2016년 철강기업 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

업 추진 
- 2016년 사업대상범위 확대: 제철소 → 석탄화력발전소 

/ 산동성 → 섬서성, 하북성 
- 2016년 5개 사업 계약 체결
- 2017년 총 24개 프로젝트 협상 진행 중
- 2017.4.15~21. 한·중 미세먼지 실증 협력사업 현지 기

술설명회 및 정부 간 협력회의 개최(중국 내몽고, 요녕성) 

 대기오염예보모델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인 규명 

등에 대한 공동연구

- 2015년 6월 한중공동연구단 설치(중국 베이징) 
- 2014.12-2015.8.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Ⅰ”
- 한국국립환경과학원-중국환경과학원의 한·중 대기분야 

공동연구단 양해각서 체결(2015.6) 
- 중장기 공동연구 주제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 
- 연구단 연구원 북경 파견 및 연구 수행 
- 한·중 대기 분야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 2015.9~2016.6.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Ⅱ” 완료
- 한중공동연구단 운영위원회 구성, 전문가워크숍 개최 
- 한·중 대기 분야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 동북아 대기질 예보모델 정확도 개선을 위한 기반 연구
- 2017년, ‘가칭 청천(晴天) 프로젝트(2017.5~2020.7)’ 

추진 중
- 2017.5.23. 한중공동연구단 전문가워크숍 개최

대기오염물질 관측자료 및 관련 

자료 공유

- 2015.10. 한·중 대기질, 황사 측정자료 공유 MOU 체결 
- 정보공유 전용선(FTP)을 활용한 자료 공유

양국 과학기술인력 능력배양을 

위한 상호 인력교류 협력사업
2015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사업 - 2016 중국 하북성 8대 경유차량 시범사업 추진 

2016

국장급 협의체 신설
- 2017년 3월 24일 제1차 국장급 회의 개최 
- 2017년 4월 26일 제2차 국장급 회의 개최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 2016년 양국 설치 합의
- 2017년 2차 국장급회의에서 센터 설치장소 합의

한중환경협력계획 수립
- 2017년 3월 중국에 초안 전달
- 2017년 6월 분야별 전문가 참석 세미나 개최 예정
- 2017년 8월 TEMM에서 합의 

<표 3-8> 양해각서 및 합의서 등 체결을 통한 양자협력 추진 현황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4.8.3); 환경부 보도자료(2014.11.14); 환경부 보도자료(2015.4.27); 환경부 보도자
료(2017.5.19); 환경부 보도자료(2017.8.25).

137) 환경부 보도자료(20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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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한국의 우수기술을 적용하여 중국 내 가동 중이

거나 건설 예정인 제철소(소결로)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중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 및 투자하는 정책협력사업이다. 양국은 2015년부터 2016년까

지 중국 철강기업 3~5곳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업은 양국 정

부, 사업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세미나 또는 교류회 개최, 상호 현장 방문시찰 등을 함으로써 양국간 기술과 정보 

교류를 병행한다.138) 2016년 한·중 양국은 약 650억 원 규모의 5개 사업의 추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도 현재 총 1,265억 원 규모의 24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실증사업의 지역과 참여기업을 산둥성, 허베이성, 

산시성(산서성), 산시성(섬서성)에서 랴오닝성과 네이멍구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139) 이

와 관련하여, 2017년 4월 15일~21일간 한·중 미세먼지 실증 협력사업 현지 기술설명회 

및 정부 간 협력회의를 중국 내몽고와 랴오닝성에서 개최하고, 2017년 신규 선정된 국내 

우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소개하고 중국의 석탄화력 및 소각발전소의 기술 수요를 소개하

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기업 간 1:1 상담회도 개최되었다.140) 

2014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시행 중인 ‘대기오염예보모델 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

원인 규명에 관한 공동연구’ 사업의 경우, 2015년 6월 12일 중국 베이징 중국환경과학원 

내에 한중공동연구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인력은 양국 대

기 분야 전문가 10명(한국 공무원 2명 포함 5명, 중국 5명)이 배치되어 있다. 2014년 12월

-2015년 8월,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Ⅰ’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9월-2016년 6월,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Ⅱ’를 수행하였다. 2건의 

연구를 통해, 공동연구기관 간 양해각서가 체결(2015.6)되었으며, 한중공동연구단 운영위

원회가 구성되었고 정보공유 전용선(FTP)을 통한 자료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었다(2016). 

141) 현재(2017년 6월)는 2020년 7월 종료를 계획으로 ‘(가칭) 청천(晴天)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중국 베이징, 톈진, 다롄, 칭다오, 바오딩 등 북부지역 주요 6개 도시를 

138) 환경부 보도자료(2014.11.14).

13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자료(2017).

14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자료(2017).

141) 이미혜 외(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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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스모그 발생원인을 추적 및 규명하기 위한 대규모 대기질 공동조사사업으로, 중국

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공동연구이다.142)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중국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으

로, 2016년 중국 허베이성 관내 8대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에

는 베이징과 톈진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143)

국장급 협의체는 신설 이후 2017년 3월 24일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4월 26일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2차 국장급회의에서는 2018년에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중국 베이

징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양국 정책담당자 

간 대화, 오염저감기술 현지실증, 대기 분야 등 공동연구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

로 전망된다.144) 

또한 양국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공동수립하기로 한 합의에 

기초하여 2017년 8월 TEMM 개최와 병행된 양자간 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대응, 물, 토양·

폐기물,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한중환경협력계획(2018-2022)󰡕 수립에 합의하였

다.145)  

2) 한·중 관계 영향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가 양국 환경협력 추진에 있어 협력사업 추진 

지연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다.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경우, 2017

년도 25개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이 미체결상태에 있으며, 계약 체결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146) 한중대기질공동연구단의 경우, 연구수행과 별개로 사드배치 결정 이전에는 

연구단을 통해 양국 환경부가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던 것과 달리 중국 환경보호부와의 

접촉 자체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공동연구단 MOU에 따라 체결하기로 한 ‘청천 

142) 환경부 보도자료(2017.5.19). 

143) 추장민 외(2016c); 정부합동(2016). 

144) 환경부 보도자료(2017.4.26). 

145) 환경부 보도자료(2017.8.25). 

146) 2017년 9월 11일 세종시 법제처에서 개최된 환경부 주관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발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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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MOU’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147)  ‘한중환경협력센터’에 대해서도 양국간 센터 설치장소에 대한 기본협의만 진행된 

상태이며 기관의 성격, 예산 분담, 인력배치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 환경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협력사업의 중단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초래하고 있지 

않다.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은 기술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통한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있으

며, 대기질공동연구단은 과학적 원인규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사업추

진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148) 

나. 한중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149)

1) 이행 현황

한중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11개 사업(미확정사업 제외)으

로, 환경기술 교류협력사업,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한중 공동 환경연구사업, 한중 고체 

폐기물 환경관리기술 협력사업, 환경기술·산업협력, 농촌지역 환경협력, 한중 공동 환경기

술 실증지원센터, CBD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실천을 위한 경험 교류 사업 등이 계속 추진되

고 있으며, 2017년부터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중참여 시스템 비교연구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

147) 2017년 9월 8일 중국 북경 소재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 사무소의 한국 측 관계자 인터뷰에서 확인한 
내용임. 

148) 2017년 9월 8일 중국 북경 소재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 사무소의 한국 측 관계자 인터뷰에서 확인한 
내용임.

149) 환경부 내부자료(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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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번호 사업명
시행기관

우리 측 중국 측

계속 사업(8개)

13-3 환경기술 교류협력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

환경과학연구원

(CRAES)

13-4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해양수산부
환경보호부, 

근안해역환경관측센터

13-5 환경오염의 건강영향연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CRAES, 중국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북경대학교 

공공위생학원

15-C1 한중 공동 환경 연구사업
한국환경공단

녹색기술진흥팀

환경과학연구원

(CRAES)

17-C1
황해오염저감을 위한 청도 및 연태지방 

유역관리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과학연구원

19-C1
한중 고체 폐기물 환경관리

기술 협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부 오염방지사

(고체폐기물 환경관리센터)

20-C1  환경기술·산업협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산업협회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CAEPI), 

환경경제정책연구센터

(PRCEE),  

국외경제협력사무소

(FECO)

20-C5 농촌지역 환경협력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실

환경보호부 

환경개발센터(EDC)

20-C6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과학연구원

(CRAES)

20-K1
 CBD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실천을 

위한 경험 교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

난징환경과학연구소

(NIES)

신규 채택사업(1개)

21-K1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중참여 

시스템 비교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
중국환경규획원

미확정 사업(1개)

19-C2
한중 녹색공급망 공동연구 및 

능력배양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ASEAN 협력센터(CAEC)

<표 3-9> 한·중 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 추진 현황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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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8개 사업의 추진 경과이다. 

◦ 환경기술 교류협력

환경기술협력은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이 이행기관으로 있으

며, 1999년 6월 양국 연구원 간 환경과학기술교류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협력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2004년부터는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가 매년 개최되

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차례 3국간 환경과학원장회의가 개최되었다. 

일시 내용

1999.6.8.
- (북경) 양국 환경장관회의(TEMM) 시 양국 연구원 간 환경과학기술교류센터 설립

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00.11.20. - 중국 환경과학연구원(CRAES) 한중환경과학기술교류센터에 파견(2개월, 연구관 1인)

2001.9.1. - CRAES 한중환경과학기술교류센터에 파견(3개월, 연구관 1인)

2002.6.17. - CRAES 한중환경과학기술교류센터에 파견(6개월, 연구관 1인)

2003.7.18. - CRAES 한중환경과학기술교류센터에 파견(12개월, 연구관 1인)

2004.7.17. - CRAES 한중환경과학기술교류센터에 파견(12개월, 연구관 1인)

2004.2.16~2.19.
- 제1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TPM) (중국 북경)

․ 3국 원장회의 1년마다 순차개최 결정

2005.10.28. - CRAES 한중환경과학기술교류센터에 파견(12개월, 연구관 1인)

2005.2.16~2.19.
- 제2차 TPM(일본 쓰쿠바)
․ 회의연계 워크숍 및 사전회의 정례화
․ 공동연구 분야 도출(6개 사업)

2006.5.15~5.19.
- 제3차 TPM(한국 제주) 
․ 환경기술정보/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국제업무 Focal point 지정 

2007.5.12~5.28.
- 제4차 TPM(중국 청두)
․ 황사공동연구계획서 도출을 위한 협의 
․ 한국 주관 중국환경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시행 합의

2007.10.15~10.28. - 제1차 중국과학자 연수 KOICA공동 수행(2주, 12인)

2007.11~2008.2. - 연구관 1명 CRAES 파견(3개월, KOICA 자문관) 

2008.11.24~11.29.
- 제5차 TPM(일본 홋까이도)
․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자원순환연구사업 제안
․ 호소수 오염방지 사업 추진 추후 검토

2008.9.18~10.3. - 제2차 중국과학자 연수 KOICA공동 수행 (2주, 10인)

2009.3.26~4.10. - 제3차 중국과학자 연수 KOICA공동 수행 (2주, 10인)

<표 3-10> 한·중 환경기술 교류협력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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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2009.11.25~11.27. - 제6차 TPM(한국 서울)

2010.7~2011.7. - CRAES 한중환경과학기술교류센터 파견(12개월, 연구관 1인)

2010.9.12~9.17. - 제7차 TPM(중국 청두)

2011.11.20~11.25. - 제8차 TPM(일본 오키나와)

2012.11.11~11.16. - 제9차 TPM 개최(한국 평창·인천)

2013.11.4~11.8.
- 제10차 TPM 개최(중국 난징)
․ 신규사업으로 ‘환경재난’ 추가(총 9개 공동연구사업)

2014.11.11~11.15. - 제11차 TPM 개최(일본 가와사키)

2015.11.2~11.6. - 제12차 TPM 개최(한국 여수)  

2016.10.31~11.4. - 제13차 TPM 개최(중국 쿤밍) 

2017.10.25~10.27 - 제14차 TPM 개최(일본 쓰쿠바)

<표 3-10>의 계속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1); 환경부 내부자료(2017b).

◦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사업은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의 중국환경과학연구

원, 중국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북경대학교 공공위생학원이 이행하고 있다. 2001년 제7차 

한·중 공동위 회의에서 과제 추진에 양측이 합의하였으며, 2002년에 사업안이 확정되었다. 

2012년부터 한·중 환경건강포럼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7년 6월 7~8일 제6차 포럼

을 전주에서 개최하였다. 

 

연도 내용

2001
- 제7차 회의에서 과제합의 후 양측의 과제책임자 지정
- 2002년도 사업안 협의 및 확정

2002

- 2002.3: 한국 측 전문가 1인, 중국환경과학연구원으로 1개월간 파견, 공동연구 수행
- 2002.5: 한국 측 전문가 2인, 중국 측과 공동조사연구 수행(베이징, 허룽 7일간)
- 2002.6: 중국 측 전문가 1인 한국 방문(7일), 데이터 공동분석   
- 2002.10: 중국 측 전문가 1인 한국 방문(7일), 2003년도 사업협의

<표 3-11> 한·중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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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 내부자료(2017b).

연도 내용

2003
- 2003.1: 중국 측 전문가 1인, 한국 측에서 6개월간 초청, 공동연구 수행
- 2003.3: 한국 측 전문가 4인, 중국 측 전문가 4인과 중국에서 공동조사연구 수행

2004
- 2004.2: CRAES 외에 중국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도 본 사업에 포함됨
- 2004.4: 한국 측 전문가 4인, 중국 측 전문가 4인과 중국에서 공동조사연구 수행
- 2004.11: 중국 측 전문가 2인, 한국 측에서 초청, 공동세미나 개최 및 연구 수행

2005

- 2005.1: CRAES, CDC 외에 북경대 공공위생학원도 본 사업에 포함됨(제10차 회의)
- 2005.4: 한국 측 전문가 2인, 중국 측 전문가 5인과 중국에서 공동조사연구 수행
- 2005.9: 중국 측 전문가 1인,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 측에서 초청, 공동세미나 개최 및 

환경오염의 신경행동독성학적 연구에 대해 논의
- 2005.11: 중국 측 전문가 1인,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 측에서 초청, 공동세미나 개최 

및 북경대 측과 향후 협력에 대해 협의

2006

- 2006.3: 제11차 한·중 회의에서 본 과제명을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로 고침
- 2006.4: 중국 네이멍구 바오토우 및 신장 우루무치에서 황사의 건강영향 분야 공동조사 수행
- 2006.6: 한국 측 전문가 1인, 내몽고에서 비황사시기 호흡기조사 수행
- 2006.11: 중국 측 연구자 방한, 연구발표회 및 업무협의회 가짐

2007
- 2007.5: 중국환경과학원 환경건강센터(Dr. Yu yunjiang)에서 본 과제 참여  
- 황사의 건강영향 연구(북경대) 수행(중국 측: 알라샨, 베이징; 한국 측: 서울, 제주)

2008
- 2008.4~10: 황사 및 미세먼지의 환경보건학적 연구(북경대) 수행(중국: 알라샨, 베이징, 

한국: 인천)
- 2008.10: 도시 미세입자의 건강영향 연구(중국 환경과학원, 환경과 건강과) 추진계획

2009
- 2009.4~11: 황사 및 미세먼지의 환경보건학적 연구II (북경대) 수행(중국: 알라샨, 베이

징, 한국: 인천)

2010

- 2010.1: 수행연구사업 외국 학술저널 등재 
․ 등재저널 제목: Asian Dust Storm and pulmonary function of school children 

in Seoul,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2010
- 2010.3: 황사 및 미세먼지의 환경보건학적 연구 II 최종보고서 발간

2011 - 2011.12: 2012년도 환경건강포럼개최를 위한 업무협의(중국환경과학연구원, 북경대)

2012

- 2012.6: 2012 한·중 환경건강포럼 개최 관련 업무회의(중국환경과학연구원)
- 2012.7.18: 제1회 한·중 환경건강포럼 개최(중국환경과학연구원)
․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에서 8명의 전문가 방문, 중국환경과학원에서 포럼 개최
․ 한국 국립환경과학원(NIER)과 중국 국립환경과학연구원(CRAES)이 환경보건포럼을 통

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minutes 체결(중국환경과학연구원)

2013
- 2013.7.9: 제2회 한·중 환경건강포럼 개최(서울)
․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7명의 전문가 방한

2014

- 2014.6.25~26: 제3회 한·중 환경건강포럼 개최(베이징)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8명의 전문가 참석, 2014 환경보건 프로젝트 소개 등 6개 과제 발표

- 2014.11.4: 중국의 환경건강전문가(중국환경과학연구원, 북경대 등) 초청, 환경오염의 
건강영향연구 관련 한·중 환경보건심포지엄 개최(부산)

2015
- 2015.7.23: 제4회 한·중 환경건강포럼 개최(서울)
․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6명의 전문가 방한 

<표 3-1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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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공동 환경 연구사업

한중 공동 환경 연구사업은 2010년 한국환경공단과 중국환경과학연구원 간의 MOU 체

결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9개 공동연구가 수행되었다.  

 

연도 내용

2010.3~12. - 한·중 음식물 및 의료 폐기물 관리 현황 및 처리기술 공동연구

2011.3~12.
- 한·중 대기/물/폐기물/녹색경제/토양 5개 분야 관리 현황 및 기술 공동연구
- 공단-연구원 간 ‘한중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11.11~2012.6. - 공단-연구원 태호유역 환경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연구

2012.10. - 공단-연구원 간 ‘어린이 건강보건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13.9~2014.2. - 중국 농촌(흑룡강성) 수질오염 저감방안연구

2014.9~2015.3. - 중국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중국 적용방안 연구

2015.10~2016.3. - (한)친환경에너지타운과 (중)생태마을 비교연구 공동연구

2016.9~2017.3. - 한·중 농촌생태환경 종합정비정책 및 실용기술 실증화 협력 프로젝트 공동연구

<표 3-12> 한·중 공동 환경연구사업 추진 경과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2017b).

◦ 한중 고체 폐기물 환경관리 기술협력

우리 측 환경부와 중국 측 고체 폐기물 환경관리센터를 사업이행기관으로 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6년 8월 담당자 지정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 향후 양국 담당자 

간 정보 교류 및 관심사항 논의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 CBD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실천을 위한 경험 교류

본 사업은 2016년 5월 한·중 양국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적 이행동향 경험 

교류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중국 난징환경과학연구소 간 MOU가 

체결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2017년 4월 연구기관 간 2차 협동사업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

다. 양국의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및 지원을 위한 협동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한중일 

생물다양성 NGO 포럼(가칭)’의 개최가 계획되어 있다. 2018년부터는 국가단위 생물다양

성협약 이행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연도별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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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사업협력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중국환경보호부 대외경제

협력센터를 사업이행기관으로 두고 있다. 2016년 11월 양 기관 간 환경산업기술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되었으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현지 기술설명회를 2017년 4월 

18일과 23일 중국 랴오닝성과 내몽고 지역에서, 6월 14일 산둥성, 산시성(山西省), 산시성

(陝西省), 허베이성에서 개최하였다.150) 

◦ 농촌지역 환경협력

본 사업은 2016년 4월 한·중 환경장관 간 양자회담에서 협력확대가 합의된 사업으로, 

우리나라 환경부와 중국 환경보호부가 사업담당기관이다. 2016년 7월 중국 측에서 협력제

안서를 우리 측에 제출하였으며, 8월 우리 측이 한·중 농촌환경협력 회의 개최 및 현장견학 

제안서를 송부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응답하지 않아 추진되지 않았다. 2017년 4월 중국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한중 협력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우리 측에 보내 왔으

며, 한국을 방문하여 하수 및 폐기물 관리 현장견학을 요청한 상태이다. 

◦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 개소된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는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국내기업의 환경시료에 대한 한중 공동 시험분석 및 중국 국가공인성적서(CMA 

인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 양국간 공동 실증협력 및 공인 실증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환경기술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151) 

본 사업은 우리나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2016년 

12월까지 총 77건의 중국 국가공인 CMA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6건의 한중 공동 LAB 

TEST 기술실증 및 현지화 공동연구가 추진되었다. 

150) 환경부 내부자료(2017.9.11). 

151)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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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중 비교연구 

본 연구사업은 중국의 제안으로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시민참여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중국환경계획원을 담당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한·중 관계 영향

사드배치로 인한 국가간 관계 갈등 전후로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의 협력을 비교하면,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지난 2015년 11월 5일 개최 및 합의된 제20차 공동위원회 협력사업

에 대비하여 2016년 11월 23일 개최된 제21차 공동위원회 협력사업의 수가 축소되었

다.152) 지난 20차 공동위 협력사업은 17건인 데 반해 21차 공동위 협력사업은 11건(미확

정사업 제외)으로 6건이 줄었다. 20차 공동위 협력사업 중 6건의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1건의 협력사업(미확정 사업 제외)이 21차 공동위의 신규 협력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협력사

업의 감소가 양국 관계 악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종료된 사업 6건 

중 4건이 중국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21차 공동위 환경협력 선정에 중국이 소극적

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국 관계 악화 속에서도 기술사업 협력과 농촌 분야 협력 등 중국의 수요가 큰 

분야의 협력은 지속 추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고체 폐기물 환경관리 기술협력, 환경기

술산업협력, 농촌지역 환경협력,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등 중국의 제안으로 선

정된 20차 공동위 협력사업이 21차 공동위 협력사업으로도 선정되었다.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사업별로 기술교류, 포럼, 공동연구, 기술설명회 등의 협력활동이 추진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국간 관계 악화가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협력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52) 환경부 보도자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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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번호 20차 21차

13-3 환경기술 교류협력 환경기술 교류협력

13-4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

13-5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15-C1 한중 공동 환경 연구사업 한중 공동 환경 연구사업

15-C3 환경통계제도 체계 연수 및 기술교육 -

17-C1
황해오염저감을 위한 청도 및 연태지방 

유역관리연구
-

18-C2

 수자원 및 맑은 물 보호를 위한 

재정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위한 

한·중 공동연구

-

18-K1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평가의 

한중 비교연구
-

19-C1 한중 고체 폐기물 환경관리 기술협력 한중 고체 폐기물 환경관리 기술협력

20-C1  환경기술·산업협력  환경기술·산업협력

20-C3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커뮤니케이션과 

능력배양
-

20-C4 친환경상품 평가에 관한 협력 -

20-C5 농촌지역 환경협력 농촌지역 환경협력

20-C6 한-중 철강 등 환경기술시범센터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20-K1
 CBD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실천을 위한 

경험 교류
 CBD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실천을 위한 경험 교류

21-K1 -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중참여시스템 비교 연구

19-C2* - 한중 녹색공급망 공동연구 및 능력배양

<표 3-13>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협력사업 추진 현황

주: * 미확정사업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6.11.26); 환경부 내부자료(2017b).

다. 소결

종합하면,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 관계의 악화는 3국 환경장관회의의 개최를 지연시

켰으며, 한·중 양국간 합의사항인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및 ‘한중환경협력계획’ 수립 건

에 대한 협력은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에 합의했던 TEMM 협력사업이나 한중 

공동위 협력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최악의 결과는 초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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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부분, 예를 들어 기술도입, 환경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교류 등은 협력이 순조롭

게 추진 중이거나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37개 TEMM 협력사업 중 공통 합의사업인 15개 사업을 제외한 22개 사업 중 절반에 달하

는 11개 사업이 중국이 제안한 것으로, 일본과 한국에 비해 오히려 3국 환경협력에 적극적

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4. 한·중 환경협력의 회복력 평가

다음은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요소에 대한 평가이다. 

먼저 첫 번째 요소인 물질적 기반에 관한 평가이다. 

한국의 대중국 ODA는 1987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다. 유상지원은 2008

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는 무상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지원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153) 우리나라의 대중국 ODA 중 유상원조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으

며, 무상원조는 농촌환경 개선, 광물자원 개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중 환경 부분에 대한 ODA는 조림사업, 황사공동관측망 구축사업, 황해오염측정사업 등

으로, 주로 사막화 방지, 오염물질 공동관측 부분에 집중되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중

국 환경 ODA는 지원 기관과 규모, 방식의 측면에서 일본의 대중국 환경 ODA와 비교된다. 

1996년부터 환경 ODA를 본격 추진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1995년에 시작된 1건의 

환경 ODA 사업 외에 모두 2000년대에 중점 추진되었으며, 그 규모도 2003~2008년간 

총 105억 달러를 지원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중국 ODA 지원규모는 1996~2017년

간 총 2,518만 달러에 불과하다.154) 또한 ODA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일본은 무상과 유상 

지원 외에 기업과 전문가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시킨 기술협력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무상과 유상 지원에 제한되어 있다. 그 밖에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및 한중 

환경산업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사업추진자금의 20%(최대 40억 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오랜 기간 막대한 자금

153) 코이카, “한국 ODA의 이모저모”, 검색일: 2017.10.10.

154) 코이카, “한국 ODA의 이모저모”, 검색일: 2017.10.10.
2014-2017년간 지원한 22억 4,000만 원은 2017년 10월 20일 기준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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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기술협력을 통해 중국 환경개선과 중국 환경기술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중·일 환경협

력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담보한 데 반해, 한·중 환경협력의 물적 지원 측면에서의 회복

력은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소인 조직 기반에 관한 평가이다. 

한·중 환경협력사업 지원기능을 갖춘 중국 소재 협력조직으로는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

와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대기질공동연구단이 있다.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는 

한·중 환경산업 및 시장정보 지원, 환경산업체 중국 수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는 국내기업의 환경시료에 대한 한·중 공동 시험분석 

및 중국 국가공인성적서 발급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한중대기질공동연구단은 2015년부

터 대기오염예보모델 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상의 세 조직은 한국 환경기업체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공동연

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와 같이 국가간, 지방정부 간, 

민간 간 한·중 환경협력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조직 

기반은 현재 부재한 실정이다. 양국이 한·중 환경협력의 종합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갖춘 

‘한중환경협력센터’를 2018년 베이징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국 

관계 악화로 설치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한·중 환경협력을 위한 조직 

기반은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소인 협력의 주체와 채널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이다. 

현재 한·중 양국의 환경협력은 한·중 정상회담, 한·중 환경장관회의, 한중환경협력 공동

위원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성명, 양해각서 등에 기반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

운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환경협력에 관한 합의사항은 양국 환경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서 양국간 주요 환경현안을 의제화하고 양국 환경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협력의 주체와 관련하여 한·중 환경협력 추진에 있어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고 공공

기관, 학술기관, 기업, NGOs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지원하는 형태의 추진체계를 

갖고 있다.155) 하지만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다양

155) 추장민 외(2016b),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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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체의 협력 참여가 제한적이다. 한중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의 추진기관 또한 환경부 

산하기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환경협력은 서울-베이징 

간 대기질 개선협력이 유일하다. 두 도시는 2014년 4월 대기질 관련 실무협력 전담조직의 

설치를 통해 두 도시의 경험과 정책, 기술 등의 교류와 공동연구 추진의 내용을 담은 ‘대기

질 개선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156) 현재 한국과 중국은 총 630건의 지방도시 간 자매/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나,157) 협력교류활동이 주로 문화체육 부문, 농업 부문, 무역통상 

부문의 교류협력과 공무원과 대학생 인적 교류활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환경 분야에 있어서

는 전시관 참가, 환경공무원 단기파견, 환경시설 시찰 등의 활동이 일회성으로 추진되는 

데 그쳐 있다.158) 기업의 협력활동은 일부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양국 정부가 협력사업

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데 그쳐 있다. 

NGOs의 대중국 협력활동은 한·중·일 3국 NGOs간 교류활동 위주로 추진 중에 있다. 

한·중·일 NGO 간 교류활동으로는 2001년 시작된 ‘한중일 환경정보공유프로젝트’159), ‘동

아시아 환경시민회의’,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한중일 환경정보공유프로젝트

는 웹사이트 ‘ENVIROASIA’을 통해 3국 환경정보를 3개 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동아시아 

환경시민회의는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는 2010년 개

최된 동아시아기후포럼이 발전된 것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2년마다 3국이 돌아가며 국제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는 정보

교환에서 벗어나 윈난성 리장시 라스하이 CO2 삭감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

하고 있다.160) 양자간 NGO 간 협력활동은 세미나 차원의 정보공유 교류활동을 간헐적으로 

156) 서울특별시(2014.4.16), “서울-베이징, 첫'대기질 개선협력'공동합의”, 검색일: 2017.10.10. 

157) 외교부(2016), p.340.

158) 외교부(2016), pp.404-628.
최근 2010-2016년간의 교류활동에 한함: 김해시-장쑤성 우시시 2013년 신에너지박람회 참가, 진주시-허
난성 정저우시 그린엑스포(정저우 주관) 대표단 파견(2010), 경북 경산시-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 환경공
무원 파견(2015.5-10, 중국 환경보호국 리상), 광주광역시-랴오닝성 선양/다롄시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참석(2015), 울산광역시-장쑤성 우시시간 환경연수단 울산환경시설 방문(2011), 인천시-산둥성 웨이하이
시 쓰레기처리시설 시찰(2014), 여수시-장쑤성 양저우시 환경시찰단 여수 방문(2015), 충청남도-장쑤성 
환경행정교류회 참가(2012), 청주시-후베이 우한시 환경국 대표단 청주시 방문(2014).

159) 협력기관: 일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중국 환우과기연구센터, 한국 환경운동연합 

160) 히로세토시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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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 왔으며,161)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17년 6월 서울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주최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개국 NGOs와 지방정부 간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등 주요 환경이슈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162) 이 자리에서 중국, 일본 참여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

크’를 창립하였다.163) 이는 지금까지의 NGO 간 교류활동에서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으로 지방정부와 NGO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협력이 시작단

계에 들어섰다. 

네 번째 요소인 상호 이익에 관한 평가이다. 

한·중 환경협력의 추진 시 한국의 이익은 중국의 환경개선을 통한 국가간 영향 저감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에 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미세먼지 기준)의 약 

30~50%는 국가간 이동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64) 30~50%에 달하는 국외 영향이 

대부분 중국발 영향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국 환경보호시장 발전에 따른 우리 기업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사들은 중국 환경시장의 규모를 1조 

위안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관련 시장규모만 5,000억 위안(약 8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165) 현재 우리나라는 강점 환경산업과 미래 유망 환경산업의 해외진

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대상국가 중 하나로 중국을 꼽고 있다.166) 

현재 한·중 환경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이 대중 환경산

업 수출 및 진출 확대 전략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우리나라 

환경기술 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일본이라는 협력 대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 

악화 속에서 한·중 환경기술협력을 지속하는 데 대한 중국의 수요는 낮다고 볼 수 있다.

161) 인터넷 환경일보(2010.01.20).
2010년 환경실천연합회가 중국환경보호기금, 중화환경보호협회, 상하이환경과학회 등 중국 환경 NGOs
와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162) ㈜피디언(2017.6.2).

163) 환경운동연합(2017.6.8).

164) 환경부(2016b), p.204. 

165) 머니투데이(2017.9.21).

166) 환경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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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익은 책임 있는 대국의 위치 정립과 국내 환경개선 및 환경기술의 발전에 있다. 

최근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인해 국제환경질서에서의 ‘중국 부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이 국제환경질서에서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평가인데,167),168)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중국이 국제환경외교에서 

영향력과 발언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국제환경협력 및 환경개선에 대한 중국의 책임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169) 하지만 중국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책임 있는 대국’으로 정립하고 국가간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중국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

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국제환경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

이 있는 상황이다.170) 또 이번 󰡔생태환경보호 13차 5개년 규획󰡕에서 세계 환경거버넌스 

동참과 국가, 국제조직, 연구기관, 민간단체와의 환경보호 의식, 제도, 정책, 기술 등 측면에

서의 협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간 환경협력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커진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한·중·일 환경협력이 환경기술, 관리 경험 공유를 

통해 중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데 이익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환경협

력 경험을 통해 얻은 환경기술의 발전과 오염물질 배출감축의 성과는 한국과 일본과의 환경

협력의 동인이 되고 있다. 

다섯 번째 요소인 상호간 신뢰에 대한 평가이다. 

중국과 일본의 오랜 기간 동안의 협력과 전통안보 이슈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속에서 

환경협력을 지속 확대해 온 경험을 통해 상호간 환경협력에 대한 신뢰를 쌓았던 것과 비교하

여, 한국과 중국의 상호간의 신뢰는 낮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일 환경협력의 신뢰기

반이 된 물질적 지원과 조직 기반이 한·중 간에는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한·중 환경협력 정부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양국의 협력에 대한 신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167) HUFFPOST KOREA(2017.6.2).
워싱턴포스트는 중국과 유럽이 미국을 대신해 파리협정을 리드할 것이라고 예상함.

168) 연합뉴스(2017.6.2).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경보호청 청장을 역임한 매카시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중국이 에너지 미래를 
지배하고 지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169) 张海滨 外(2017).

170) 王志芳, 张海滨(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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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또한 이번 사드배치로 촉발된 양국 관계 악화는 양국 수교 이래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이기도 하다. 때문에 한·중 환경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한 한·중 

상호간의 신뢰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요소인 외부적 요인에 대한 평가이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약 23.6%로, 무역의존도 2위인 미국의 12.1%의 두 배에 달할 

만큼 우리나라의 무역 수출입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171) 반면 중국에게 한국은 제4위 

수출국, 제1위 수입국으로 중요한 무역상대국이기는 하지만, 국가별 무역구조를 볼 때 무역

의존도가 한 국가에 집중되지 않고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

다.172) 이는 다시 말하면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더욱 높기 때문에 양국 관계 

악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양국 관계 

변화에 우리나라가 보다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중·미 간의 ‘새로운 강대국 관계’

도 한·중 관계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미·일 동맹이라는 확실한 노선을 가진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북한 

요인이다. 북핵 문제는 한·중 양국의 전통적 안보이슈로서, 양국 관계 변화에 주요 변수 

중 하나이다. 현재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으나, 북핵 위협

으로 인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우려는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는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부흥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

지만 중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한·중 관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지 않은 외부적 요인이 한·중 환경협력의 지속성과 회복력

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 한·중 환경협력의 회복력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상호 이익을 제외하고 물질적 

기반, 조직적 기반, 협력 주체 및 채널, 신뢰, 외부적 요인 등 6개 요소가 모두 취약하여 

171)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무역의존도”, 검색일: 2017.10.10.

172) TC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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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변화 및 양국 관계 악화에서도 한·중 환경협력을 지속 및 발전시킬 수 있는 회복력

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호 이익의 측면에서도 우리의 협력수요가 중국보다 크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소 평가 비고

1. 물질적 기반 취약
- 환경 분야에 대한 한국의 대중 ODA 미미, 국가 차원의 

기술협력사업은 초보적 단계

2. 조직적 기반 취약 -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논의 단계

3. 협력 주체/채널 취약
- 국가간 협력 위주. 지방정부 간 환경협력은 시작단계. 

NGO 간 교류 미미  

4. 상호 이익 
존재

(이익불균형)

- (한국)중국의 환경개선을 통한 국가간 영향 저감, 한국기
업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

- (중국)책임 있는 대국의 위치 정립, 중국 환경개선 및 환
경기술 발전

5. 신뢰 취약
- 양국 협력의 물질적, 조직적 기반 취약
- 한국의 한·중 환경협력 정부담당자의 잦은 교체
- 양국 관계 악화를 극복한 경험의 부재

6. 외부적 요인 취약
- 한국의 높은 대중국 무역의존도
- 중·미 관계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위치 모호 
- 북한 요인

<표 3-14> 한중 환경협력의 회복력 평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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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전망 
및 시나리오별 역내 환경협력 추진전략 개발

1.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전망

미국과 중국의 세계질서 주도권 경쟁,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북핵 문제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 역시 지도자의 

자국 내 위상 강화에 힘입어 동북아 지역 협력에 있어서 ‘자국 우선주의’의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대내적인 정치적 리더

십을 한층 강화하였기 때문에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

다.173) 이는 일본 아베 총리도 2017년 10월 자민당이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승리함에 따라 

지지기반이 더욱 확고해졌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역사인식과 동북아 대응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일 양국 지도자의 입지 강화에 따라 현재의 동북아 지역을 둘러

싼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남중국해와 무역통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의 모습에서 미뤄볼 때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와 통화가치 절상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양

국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 있어서는 중국

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TPP와 파리협정의 탈퇴 의사를 밝힘

에 따라, 중국 주도의 RCEP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중 협력기조를 유지

173) 이태환(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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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중국 역할론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양국 

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어렵게 할 전망이다.174)

중국과 일본은 정치·안보의 분야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더라도 경제 등 양국의 수

요가 일치하거나 가능한 분야에서는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중국

해 관련 일본의 중국 견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의 영유권 주장,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양국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여 양국간의 전면적인 협력관계로의 발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

다. 하지만 양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2017년 중·일 관계 정상화 45주년 등을 감안하여 

중·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과도한 갈등은 억제하면서 소통을 

유지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중·일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175) 

한국과 중국은 미·중 관계와 더불어 갈등과 협력이 반복될 전망이다. 사드배치로 인한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중국의 동북아 경제협력 및 평화와 안정의 정책목

표 달성을 위하여 정치안보와 경제를 분리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176) 양국간의 

급격한 관계 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20여 년의 한·중 관계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북아 지역정세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보다 커질 전망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전통적

인 우호 국가였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러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전략적 

위치와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177)

2. 시나리오별 역내 환경협력 추진전략 개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현재보다 국가간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 국가간 관계가 

개선될 경우로 구분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역내 환경협력이 회복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174) 이상현(2016).

17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2016), pp.58-59.

176) 이태환(2016). 

177) 홍현익(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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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협력의 회복력은 협력 국가간 회복력

의 6가지 요소(물질적 기반, 조직적 기반, 협력 주체 및 채널, 상호 이익, 신뢰, 외부적 요인)

를 확보하고 성숙한 상태로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환경협력 회복력의 

6가지 구성요소를 확보 및 성숙한 상태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앞서 제시한 국제정세 

변화 시나리오별로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협력목표 및 기본방향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목표는 “환경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공동체 실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기본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 및 중기적으로 물질적·조직적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간 

합의를 통한 점진적인 제도화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국가간 관계의 악화 또는 환경협력 

자체에서 초래된 국가간 갈등과 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협력채널 간 상호 보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주체가 참여하는 다층적

인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양자/다자간 협력채널과 지역/지구 이슈에서의 협력채널의 상호

보완적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경험에서 확인되듯이 양자간 관계 악화로 인하

여 양자간 협력채널이 중단됐지만 당사국 모두가 회원국으로 있는 다자간 협력채널이 양자

간 대화와 교류의 기회로 활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

/NGO/전문가 집단의 다층적 협력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 간 1.0 협력

트랙의 중단 시, 이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 기업, NGO, 전문가 집단 주도의 

2.0 협력트랙 또는 1.5 협력트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동북아 환경협력의 다층

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협력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협력 당사국이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한 각국의 주요 협력수요에 

부응하는 협력을 수행하고 상호 이익을 가시적으로 창출한다. 즉, 상호이익기반협력

(mutual benefit based cooperation)에 중점을 두고 참여국 간 이익균형을 추구해야 한



82 ∣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환경협력 추진전략

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주요 국가전략 및 전략적 이해에 초점을 두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은 환경 분야를 넘어

서서 에너지, 경제, 안전 등 각국이 당면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된 협력을 통해 동반편익

(co-benefit)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참여국 간 이익의 내용이 다를 

지라도 동반편익을 통해 이익균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 차원의 협력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상호 연계하여 지역협력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협력의 지역화를 지향한다. 지역 차원의 협력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북

아 지역의 국가간 갈등요소와 관계 악화가 환경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면 인류의 건강보호 관점에서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지구 차원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국가간 관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회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등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지역 차원에서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협력의 영역을 확장하여 국가간 갈등요소로 인한 국가간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환경협력 분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 시나리오별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

1) 시나리오1. 현재의 관계 악화상태 지속

한·중·일 환경협력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추진에 있어서 국가간 관계 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환경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의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먼저 협력의 물질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UN 등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구 협력 프로그램

에서 동북아 환경협력 프로그램 기금을 조성 및 지원하여 동북아 국가의 공동참여를 유도하

고, TEMM 등 기존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기 추진 중인 역내 환경협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둘째, 협력의 조직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TEMM과 같은 역내 협력체의 사무국 운영과 

추진 중인 협력 프로그램의 안정화를 실현하고, UN 등 국제기구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

구의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자간 협력의 조직 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양자 및 다자간 

협의체의 협력 현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양자/다자간 협력을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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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과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협력 주체와 채널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1) 국제기구 다자간 환경협력을 활용하여 

역내 국가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2) 역내 국가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3) 또한 TEMM 등 지역협력체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지방정부, 기업, 

NGO가 참여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상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1) 일부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참여국의 주도권 

인정으로 해당국의 이익 보장을 고려한다. 그리고 2) 실질적인 환경개선 등 협력사업의 실

효성 제고방안 마련으로 상호 이익을 가시화한다. 

다섯째, 환경협력 추진에 대한 국가간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가장 먼저 기존의 협력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자간 환경협력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 또한 지속적인 대화채널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여섯째, 환경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개선 출구전략을 마련한다. 

<표 4-1> 시나리오1(현재의 관계 악화상태 지속)의 환경협력 추진전략

요소 다자간 협력

물질적 기반
- UN 등 국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협력 프로그램 기금 조성·지원 및 

공동참여 유도(SDGs 이행 동북아/동아시아 지역 협력 프로그램 기금 등)
- TEMM 등 지역협력체 기존 프로그램 재원 확보 및 안정화 

조직적 기반

- TEMM 등 지역협력체 사무국 및 프로그램의 조직적 안정화
- UN 등 국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다자간 협력조

직 기반 확보 
- 국내 양자/다자간 협력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  

협력 주체/채널
- 국제기구 다자간 환경협력 활용 역내 국가간 대화채널 구축 
- 역내 국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TEMM 등 지역협력체에 지방정부/기업/NGO 참여 프로그램 개발

상호 이익 
- 일부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특정 참여국의 주도권 인정으로 해당국의 

이익 보장 고려 
- 실질적인 환경개선 등 협력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으로 상호 이익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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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의 계속

요소 다자간 협력

신뢰
- 협력 합의사항 충실히 이행
- 협력 유경험자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원 배치 및 활용
- 지속적인 대화채널 및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외부적 요인
- 국가간 관계 부정적 영향 최소화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 대응 관계 개선 출구전략 마련  

자료: 저자 작성.

2) 시나리오2. 현재보다 국가간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국가간 관계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에서의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국가간 

관계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의 핵심은 현재까지의 환경협력의 ‘현상유지’이다. 또한 

시나리오1과 마찬가지로 국가간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제기구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현재보다 국가간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각 구성요소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물질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UN 등 국제기구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협력 

프로그램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관계 악화로 인해 다자간 협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TEMM 등 지역협력체의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현상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 

둘째, 조직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TEMM 등 지역협력체 협력 프로그램에 의해 설치된 

조직을 현상유지 하도록 노력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조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역내 환경

협력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셋째, 협력 주체와 채널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다자간 환경협력 활동에 관한 

역내 국가간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의견교환을 추진한다. 역내 국가 전문가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협력 추진의 어려움을 대체한다. 또한 TEMM 등 지역협

력체의 협력채널을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

넷째, 상호 이익 확대를 목적으로 환경협력으로 인한 상호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

고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경제와 환경의 동반 이익(co-benefit)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한다. 

다섯째, 환경협력 추진에 대한 국가간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기존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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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또한 협력 유경험자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원을 

전면배치 또는 역할을 확대한다.

여섯째, 환경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악화 출구전략을 마련한다. 

요소 다자간 협력

1. 물질적 기반
- UN 등 국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협력 프로그램 기금 조성·지원 확대 
- TEMM 등 지역협력체 기존 프로그램 현상유지 재원 확보 

2. 조직적 기반
- TEMM 등 지역협력체 협력 프로그램 조직 현상유지
- 국제기구 협력조직 기반 강화 
- 역내 환경협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운영 

3. 협력 주체/채널
- 국제기구 다자간 환경협력 활용 역내 국가간 대화채널 구축 
- 역내 국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TEMM 등 지역협력체의 협력채널 유지

4. 상호 이익 
- 환경협력의 상호 이익 공감대 형성 유지
- 경제-환경 동반 이익(co-benefit) 창출 프로그램 우선 추진

5. 신뢰
- 협력 합의사항 충실히 이행
- 협력 유경험자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원 전면배치 및 역할 확대 

6. 외부적 요인
- 국가간 관계 부정적 영향 최소화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 대응 관계 악화 출구전략 마련  

<표 4-2> 시나리오2(국가관계 더욱 악화의 경우)의 환경협력 추진전략

자료: 저자 작성.

 

3) 시나리오3. 국가간 관계 개선의 경우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는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에 있을 때 추진한 협력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하는 차원의 환경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먼저 물질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는 국가간 관계악화 상태에서 추진한 UN 등 국제기구

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기금 조성 및 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TEMM 등 지역협력체의 기존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을 안정화한데서 나아가 신규 프로

그램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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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TEMM 등 지역협력체 사무국 및 프로그램의 조직, 

국제기구 협력 프로그램의 다자간 협력조직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관계 악화 상황에서 역

내 협력 현황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한 국내 이행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을 

보다 확대하여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을 총괄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셋째, 협력 주체와 채널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기구의 다자간 환경협력을 활용하여 

역내 국가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역내 국가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활성화한다. 

또한 TEMM 등 지역협력체의 협력 프로그램을 지방정부, 기업, NGO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으로 확대 추진한다. 

넷째, 상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TEMM 등 지역협력체의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 및 성과 기반(need & output based) 협력 프로그램으로 재편

하여 상호 이익을 확대한다. 또한 경제-환경 동반 이익(co-benefit) 창출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한다.

다섯째, 환경협력 추진에 대한 국가간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의 협력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를 각각 양성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관계 악화 시 협력을 지속한 부분에 대한 유무형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한다. 

여섯째, 환경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역내 다자간 정상회

담 틀을 활용한 환경협력 강화 공동선언 채택으로 환경협력의 법적,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

고 우호적인 외부 여건을 조성한다. 

<표 4-3> 시나리오3(국가간 관계 개선의 경우)의 환경협력 추진전략

요소 다자간 협력

1. 물질적 기반
- UN 등 국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협력 프로그램 기금 조성·지원 지속적 

확충
- TEMM 등 지역협력체 기존 프로그램 재원 안정화 및 신규 프로그램 재원 확보 

2. 조직적 기반
- TEMM 등 지역협력체 사무국 및 프로그램의 조직 확대
- 국제기구 협력 프로그램 다자간 협력조직 기반 확대 
-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 등을 총괄할 국제환경협력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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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다자간 협력

3. 협력 주체/채널
- 국제기구 다자간 환경협력 활용 역내 국가간 대화채널 구축 
- 역내 국가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
- TEMM 등 지역협력체에 지방정부/기업/NGO 참여 프로그램 확대

4. 상호 이익 
- TEMM 등 지역협력체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 

및 성과 기반(need & output based) 협력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상호 이익 확대
- 경제-환경 동반 이익(co-benefit) 창출 프로그램 우선 추진

5. 신뢰
- 협력 합의사항 충실히 이행
- 장기적으로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 양성 및 인 네트워크 구축
- 관계 악화 시에도 협력 지속으로 가져온 유무형의 성과 평가 및 공유  

6. 외부적 요인
- 역내 국가간 다자간 정상회담 틀을 활용한 환경협력 강화 공동선언 채택으로 환경

협력의 법적, 정치적 기반 및 우호적인 외부 여건 조성 

<표 4-3> 의 계속

자료: 저자 작성.

4) 소결

국가간 관계악화가 다자간 환경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환경협력의 각 구성요소의 회복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회복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국가간 관계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해야 할 협력전략과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라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전략을 구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항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전략을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협력전략과 각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협력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 구성요소별로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 중 1)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구

의 협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과 2) TEMM 등 지역협력체의 기존 프로그램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공통적인 협력 추진전략으로 제안한다. 이 두 방안은 국가간 관계 변화와 

무관하게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서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략의 추진 목적과 방법은 시나리오별로 다

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국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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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의 협력에 각 협력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국

가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는 국가 관계 악화 시 조성한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협력 프로

그램의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TEMM 등 지역협력체의 기존 

프로그램의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지역협력체의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는 협력 프로그램 재원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신

규 프로그램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는 1) TEMM 등 지역협력체

의 협력 프로그램 조직을 이용하는 것과 2) 국제기구 협력 프로그램의 조직 기반을 이용하

는 것을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였다. 다만 그 추진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될 경우 또는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TEMM 등 지역협력체의 협력 

프로그램 조직의 현상유지나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국가간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는 

이러한 조직 기반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협력 주체와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는 1) 국제기

구 다자간 환경협력을 활용한 역내 국가간 대화채널 구축, 2) 역내 국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3) TEMM 등 지역협력체에 다양한 협력주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행을 공통적인 

협력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그 추진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는 국가관계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유지 또는 더욱 악화될 때에는 역내 국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는 네트워크의 

확대와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유지될 때에는 TEMM 

등 지역협력체에 다양한 협력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상호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는 경제-환경 동반 이익

(co-benefit) 창출 프로그램의 우선 추진을 국가간 관계가 더욱 악화될 때, 그리고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의 공통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신뢰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는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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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행을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관계 악화상태의 지속의 경우, 

더욱 악화되는 경우의 공통전략으로 협력 유경험자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원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각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먼저 현재의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될 경우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은 1) 

상호 이익의 확보 및 강화를 위하여 일부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특정 참여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해당국의 이익 보장을 고려하는 것, 2) 신뢰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채널 유지 및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3)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관계 개선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간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은 1) 상호 이익에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환경협력의 상호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

는 것, 2)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관계 악화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은 1) 조직적 기반의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 등을 총괄할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설치·운영, 2) 상호 이익 

강화를 목적으로 TEMM 등 지역협력체의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 및 성과 기반 협력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3) 또한 국가간 신뢰 

강화를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를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악화 때의 협력 경험에 대한 유무형의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4) 더불어 국가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외부적 요인을 성숙시키기 

위해 역내 국가간 다자간 정상회담 틀을 활용하여 환경협력 강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환경

협력의 법적·정치적 기반과 우호적인 외부적 여건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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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시나리오별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

요소 S1 S2 S3

물질적

기반

- UN 등 국제기구, 세계은
행 등 국제금융기구 협력
프로그램 기금 조성·지원 
및 공동참여 유도(SDGs 
이행 동북아/동아시아 지  
역 협력 프로그램 기금 등)

- UN 등 국제기구, 세계은
행 등 국제금융기구 협력 
프로그램 기금 조성·지원 
확대 

- UN 등 국제기구, 세계은
행 등 국제금융기구 협력 
프로그램 기금 조성·지원 
지속적 확충

- TEMM 등 지역협력체 기
존 프로그램 재원 확보 및 
안정화 

- TEMM 등 지역협력체 기
존 프로그램 현상유지 재
원 확보 

- TEMM 등 지역협력체 기존 
프로그램 재원 안정화 및 
신규 프로그램 재원 확보 

조직적

기반

- TEMM 등 지역협력체 사
무국 및 프로그램의 조직
적 안정화

- TEMM 등 지역협력체 협
력 프로그램 조직 현상유
지

- TEMM 등 지역협력체 사
무국 및 프로그램의 조직 
확대 

- UN 등 국제기구, 세계은
행 등 국제금융기구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다자간 
협력조직 기반 확보 

- 국제기구 협력조직 기반 
강화 

- 국제기구 협력 프로그램 다
자간 협력조직 기반 확대

- 국내 양자/다자간 협력 조
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통
합대응체계 구축  

- 역내 환경협력 통합대응체
계 구축·운영 

-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 등
을 총괄할 국제환경협력센
터 설치·운영 

협력 

주체/채널

- 국제기구 다자간 환경협력 
활용 역내 국가간 대화채
널 구축 

- 국제기구 다자간 환경협력 
활용 역내 국가간 대화채
널 구축 

- 국제기구 다자간 환경협력 
활용 역내 국가간 대화채
널 구축 

- 역내 국가 전문가 네트워
크 구축

- 역내 국가 전문가 네트워
크 구축

- 역내 국가 전문가 네트워
크 확대 및 활성화

- TEMM 등 지역협력체에 
지방정부/기업/NGO 참여 
프로그램 개발

- TEMM 등 지역협력체의 
협력채널 유지

- TEMM 등 지역협력체에 
지방정부/기업/NGO 참여 
프로그램 확대

상호 

이익 

- 일부 협력 프로그램 및 사
업에 대한 특정 참여국의 
주도권 인정으로 해당국의 
이익 보장 고려 

- 환경협력의 상호 이익 공
감대 형성 유지

- TEMM 등 지역협력체 기
존 협력 프로그램을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
요 및 성과 기반(need & 
output based) 협력 프로
그램으로 재편하여 상호 
이익 확대

- 실질적인 환경개선 등 협력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
련으로 상호 이익 가시화

- 경제-환경 동반 이익(co-
benefit) 창출 프로그램 우
선 추진

- 경제-환경 동반 이익(co-
benefit) 창출 프로그램 우
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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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S1 S2 S3

신뢰

-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 협력 유경험자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
원 배치 및 활용

- 협력 유경험자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
원 전면배치 및 역할 확대 

- 장기적으로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 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지속적인 대화채널 유지 
및 협력필요성에 대한 공
감대 형성  

- 관계 악화 시에도 협력 지
속으로 가져온 유무형의 
성과 평가 및 공유  

외부적

요인

- 국가간 관계 부정적 영향 
최소화

- 국가간 관계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역내 국가간 다자간 정상
회담 틀을 활용한 환경협
력 강화 공동선언 채택으
로 환경협력의 법적, 정치
적 기반 및 우호적인 외부 
여건 조성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 대응 관계 개선 출구
전략 마련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 대응 관계 악화 출구
전략 마련  

<표 4-4>의 계속

주: 굵은 글씨는 각 시나리오의 핵심전략임.
자료: 저자 작성.

다. 시나리오별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178)

1) 시나리오1. 현재의 관계 악화상태 지속

한·중 환경협력으로 대표되는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에 있어서 국가관계 악화상태가 지속

될 때의 양자 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먼저 물질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협력 추진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협력조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환경협력 축소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한다. 둘째, 대중국 환경기술 실증사업 등 기술협력을 

지속하고 협력지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원을 투입한다. 셋째,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의 

환경설비 설치에 대해 미세먼지 실증사업의 재원을 활용·지원한다. 넷째, 중국 내 한국 주요 

178)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은 한·중 환경협력에 중점을 두고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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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사회공원기금을 마련·운용한다. 다섯째, 한·몽, 한·러 등 관계가 악화되지 않은 

국가 대상의 양자 협력사업을 위한 신규재원을 확보하고, 다자간 환경협력에서 동북아 국간

의 적극적인 참여에 우호적인 역할을 유도한다. 

둘째, 협력의 조직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협력 추진전략은 다음 네 가지이다. 1) 

국가관계 악화상태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협력조직의 인원을 확충한다. 인원은 양국 

환경협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및 환경협력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원이어야 

한다. 2)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 이행조직의 안정화와 지속성을 확보한다. 3) 국내 양자 

및 다자 협력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4) 한중환경협력센터의 베이징 설치를 위

한 정부간 대화를 지속한다. 

셋째, 협력 주체와 채널의 회복력 확보를 목적으로 1) TEMM과 같은 장관급 대화채널을 

유지하여 상호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의 

환경분야 사회적 책임(CRS) 활동을 전개하여 환경협력을 위한 기반을 공고화한다. 3) 지방

정부, 전문가, NGO간 교류를 지원한다. 

넷째, 상호 이익을 확대를 목적으로 1) 실질적인 환경개선 등 협력사업의 실효성 제고방

안을 마련하여 상호 이익을 가시화한다. 2)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3) 지방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 교육, 사업장 관리경험 공유와 같은 협력사업을 추진

한다. 4)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 사업과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다섯 째, 양국간 신뢰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협

력 경험자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대화채

널 및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 째, 환경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개선 출구전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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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시나리오1(현재의 관계 악화상태 지속)의 환경협력 추진전략

요소 양자간 협력

물질적 기반

- 협력조직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재원 확대 
- 대중국 환경기술 실증사업 등 기술협력 지속 및 협력지원 시스템 운영재원 투입 

(미세먼지 실증사업 지원 시스템 등)
-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 환경설비 설치에 대한 실증사업 재원의 지원 
-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마련 및 운용
- 한·몽, 한·러 등 비(非)관계 악화 국가대상 양자 협력사업 신규재원 확보(다자간 

협력에서 우호적 역할 유도) 

2. 조직적 기반

- 악화 상태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협력조직 인원 확충
-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 이행조직의 안정화 및 지속성 확보
- 국내 양자/다자간 협력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운영
- 한중환경협력센터 베이징 설치를 위한 대화 지속 

3. 협력 주체/채널
- TEMM의 장관급 대화채널 유지
-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의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CSR) 활동 전개  
- 지방정부/전문가/NGO 간 교류 지원

4. 상호 이익 

- 실질적인 환경개선 등 협력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으로 상호 이익 가시화
-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지속 추진 
- 지방정부와 기업 공동으로 협력사업 추진(기술, 교육, 사업장 관리경험 공유)
-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 사업과 연계하여 협력사업 추진

5. 신뢰
- 협력 합의사항 충실히 이행
- 협력 유경험자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원 배치 및 활용
- 지속적인 대화채널 및 협력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6. 외부적 요인
- 국가간 관계 부정적 영향 최소화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대응 관계 개선 출구전략 마련

 

자료: 저자 작성.

2) 시나리오2. 현재보다 국가간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국가간 관계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에서의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먼저 물질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간 관계 악화에 대응하여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 또한 양국 협력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않은 데 대한 대안으로서 미세먼지 

실증사업의 재원을 활용하여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의 환경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다. 나아가 관계가 악화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양자 협력사업에 재원을 확대한다. 

둘째, 조직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기 설치한 협력조직을 현상유지하거나 최소한의 조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역내 환경협력 통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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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협력 주체와 채널에서의 환경협력 회복력 확보를 위해 TEMM 장관급 협력채널을 

유지하고,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의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기업, 전문가 등 민간교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상호 이익에서의 환경협력 회복력 강화를 위해 환경협력의 상호 이익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양자간 환경협력 사업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에 주력한다. 

또한 경제와 환경에 동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하여 협력국가의 

협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며 중앙정부

가 후원하는 방식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다섯째, 신뢰에서의 환경협력 회복력 확보를 위해 먼저 기존의 협력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협력 유경험자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원을 전면배치 또는 역할을 확대한다.

여섯째, 환경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악화 출구전략을 마련한다. 

요소 양자간 협력

1. 물질적 기반
- 현상유지 및 악화대응 재원 확보 
-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 환경설비 설치에 대한 실증사업 재원의 지원 확대
- 비(非)관계 악화 국가대상 양자 협력사업 재원 확대

2. 조직적 기반
- 협력조직 현상유지 또는 최소한의 조직 기반 확보       
- 역내 환경협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운영

3. 협력 주체/채널
- TEMM 장관급 대화채널 유지
-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의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CSR) 활동 확대 
- 지방정부 및 기업/전문가 등 민간교류 지원 확대

4. 상호 이익 

- 환경협력의 상호 이익 공감대 형성 유지
- 양자간 협력사업 네트워크 유지 
- 경제-환경 동반 이익(co-benefit) 창출 프로그램 우선 추진
- 민간기업 주도-지자체 참여-중앙정부 후원 방식의 협력사업 추진

5. 신뢰
-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 협력 유경험자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원 전면배치 및 역할 확대

6. 외부적 요인
- 국가간 관계 부정적 영향 최소화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대응 관계 악화 출구전략 마련

<표 4-6> 시나리오2(국가관계 더욱 악화의 경우)의 환경협력 추진전략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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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3. 국가간 관계 개선의 경우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의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먼저 물질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협력조직과 기술협력사업의 지속 

및 확대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양국간 신뢰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 주요 대기업의 대중국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적 기반에서의 환경협력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양자간 협력조직체계를 재편 및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의 이행조직

을 확대하고 조직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을 총괄하

는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셋째, 협력 주체 및 채널에서의 환경협력 회복력 강화를 목적으로 1) TEMM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장관급 회의로의 발전을 모색한다. 2) 중일에너지환

경보호종합포럼과 같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NGO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3) 양국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 및 활성화한다. 4)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의 환경 분야 사회책임활동을 확대·강화한다. 5) 지방정부, 전문가, 

NGO 간 교류를 확대한다. 

넷째, 상호 이익에서의 환경협력 회복력 강화를 위해 1)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상호 이익

을 창출할 수 있는 성과 기반 협력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상호 이익을 확대한다. 2) 양자간 

중장기 환경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기반을 둔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3) 중앙정부-

지방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사업을 확대·강화한다. 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 북방경제협력정책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다섯 째, 양국간 신뢰 강화를 위해 기존의 협력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장기적으로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를 각각 양성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리고 관계 악화 

때 협력을 지속한 부분에 대한 유무형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여섯 째, 외부적 요인에서의 환경협력 회복력 강화를 위해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환경협력 

강화에 관한 합의를 공동선언으로 채택하여 환경협력의 법적,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우호

적인 외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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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시나리오3(국가간 관계 개선의 경우)의 환경협력 추진전략

요소 양자간 협력

1. 물질적 기반
- 협력조직 재원의 확대 
- 대중국 환경기술 실증사업 등 기술협력 확대 및 관련 재원 확충 
-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마련 및 운용

2. 조직적 기반
-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운영 등 양자간 협력조직 체계적 재편 및 확대
-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 이행조직의 확대 및 지속성 확보
-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 등을 총괄할 국제환경협력센터 설치·운영

3. 협력 주체/채널

- TEMM의 장관급 대화채널 역할 강화 및 동북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장관급회
의로 발전 모색

-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NGO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 설치 
운영(중일에너지환경보호종합포럼과 유사한 기능의 협력채널 구축)

- 양국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 
-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의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CSR) 활동 확대·강화
- 지방정부/전문가/NGO 간 교류 확대

4. 상호 이익 

-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 및 성과 기반(need & 
output based) 협력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상호 이익 확대 

- 양자간 중장기 환경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한중 미세먼지저감 종합프로그램 등) 
-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 공동으로 협력사업 확대 강화
- 일대일로와 북방경제협력을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5. 신뢰
-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 장기적으로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 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관계 악화 시에도 협력 지속으로 가져온 유무형의 성과 평가 및 공유 

6. 외부적 요인
- 양자간 정상회담을 활용한 환경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으로 환경협력의 

법적, 정치적 기반 및 우호적 외부 여건 조성

자료: 저자 작성.

4) 소결

다자간 협력 추진전략과 마찬가지로 양자 협력에서도 각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추진

하여야 할 전략과, 시나리오에 따라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 구성요소별로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 중 협력조직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를 공통적인 협력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다만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

조직의 재원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양국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재원을 활용하여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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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과 몽골과 러시아 등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의 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다자간 협력에서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의 

우호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는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 

이행조직의 안정화 및 지속성 확보를 국가간 관계 변화 상황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추진하

여야 할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다만 국가간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협력조직의 현상

유지 또는 최소한의 조직 기반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협력 주체와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는 1)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의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CSR) 활동 추진과 2) 지방정부/전문가/NGO 

간 교류를 공통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TEMM의 장관급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상호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참여하

는 협력사업의 확대를 공통적인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그 추진방식은 시나리오별로 차

이가 있는데, 양국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협력사업

을 추진하고,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민간기업이 협력을 주도하고 지자체는 

참여하며 중앙정부는 후원하는 방식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

었을 때에는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지방정부와 기업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는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공통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태가 지속 또는 더욱 악화될 경우에

는 협력 경험이 있거나 중국 내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적 요인을 성숙시키기 위한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는 양국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경우,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관계 

개선 또는 관계 악화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각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먼저 현재와 같은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

서 악화상태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협력조직의 인원을 확충할 것과 한중환경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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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베이징 설치를 위한 대화를 지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호 이익의 확보 차원에서 

일대일로 등 중국이 주도하는 사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양국간 

산뢰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화채널 유지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간 관계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상호 이익의 확보 차원에서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며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

며, 무엇보다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1) 조직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을 총괄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

여 양자간 협력조직의 체계적인 재편과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협력 주체와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TEMM 대화채널을 동북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장관급 회의로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NGO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

널을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전문가 네트워크의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

다. 3) 상호 이익을 확보 및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협력 프로그램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 및 성과 기반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간 중장기 환경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우리나라의 북방경제협력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신뢰 강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를 양성하

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관계 악화 때의 협력 경험에 대해 유무형의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양국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5) 양자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외부 여건

을 조성하기 위해 양자간 정상회담을 활용한 환경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환경협력의 법적, 정치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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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S1 S2 S3

물질적 

기반

- 협력조직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대응력 제고를 위
한 재원 확대 

- 현상유지 및 악화대응 재원 
확보 

- 협력조직 재원의 확대 

- 대중국 환경기술 실증사업 
등 기술협력 지속 및 협력
지원 시스템 운영재원 투
입(미세먼지 실증사업 지
원 시스템 등)

- 대중국 환경기술 실증사업 
등 기술협력 확대 및 관련 
재원 확충 

-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 환
경설비 설치에 대한 실증
사업 재원의 지원 

-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 환
경설비 설치에 대한 실증
사업 재원의 지원 확대

-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
의 사회공헌기금 마련 및 
운용

-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
의 사회공헌기금 마련 및 
운용

- 한·몽, 한·러 등 비(非)관
계 악화 국가대상 양자 협
력사업 신규재원 확보(다
자간 협력에서 우호적 역
할 유도) 

- 비(非)관계 악화 국가대상 
양자 협력사업 재원 확대

조직적 

기반

- 악화상태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협력조직 인
원 확충

-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 이
행조직의 안정화 및 지속
성 확보

- 협력조직 현상유지 또는 
최소한의 조직기반 확보 

-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 이
행조직의 확대 및 지속성 
확보

- 국내 양자/다자간 협력조
직간 네트워크 구축 및 통
합대응체계 구축·운영

- 역내 환경협력 통합대응체
계 구축·운영

-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 등
을 총괄할 국제환경협력센
터 설치·운영

- 한중환경협력센터 베이징 
설치를 위한 대화 지속 

-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운
영 등 양자 간 협력조직 체
계적 재편 및 확대

협력 

주체/채널

- TEMM의 장관급 대화채널 
유지

- TEMM 장관급 대화채널 
유지

- TEMM의 장관급 대화채널 
역할 강화 및 동북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장관급 
회의로 발전 모색

-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
의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
(CSR) 활동 전개  

-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
의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
(CSR) 활동 확대 

-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
의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
(CSR) 활동 확대·강화

<표 4-8> 시나리오별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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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S1 S2 S3

협력 

주체/채널

- 지방정부/전문가/NGO 간 
교류 지원

- 지방정부 및 기업/전문가 
등 민간교류 지원 확대

- 지방정부/전문가/NGO 간 
교류 확대

-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
/NGO를 포괄하는 종합적
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 
설치·운영(중일에너지환경
보호종합포럼과 유사한 기
능의 협력채널 구축)

- 양국 전문가 네트워크 확
대 및 활성화 

상호 이익 

- 실질적인 환경개선 등 협력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
련으로 상호 이익 가시화

- 환경협력의 상호 이익 공
감대 형성 유지

- 경제-환경 동반 이익(co-
benefit) 창출 프로그램 우
선 추진

-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상
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 및 성과 기반(need 
& output based) 협력 프
로그램으로 재편하여 상호 
이익 확대 

-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업 지속 추진 

- 양자간 협력사업 네트워크 
유지 

- 양자간 중장기 환경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한중 
미세먼지 저감 종합 프로
그램 등) 

-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 사
업과 연계하여 협력사업 
추진

- 일대일로와 북방경제협력
을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 지방정부와 기업 공동으로 
협력사업 추진(기술, 교육, 
사업장 관리경험 공유)

- 민간기업 주도-지자체 참
여-중앙정부 후원 방식의 
협력사업 추진

-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 
공동으로 협력사업 확대 
강화

신뢰

-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힌 
이행

- 협력 유경험자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
원 배치 및 활용

- 협력 유경험자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
원 전면배치 및 역할 확대

- 장기적으로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 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지속적인 대화채널 및 협
력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관계 악화 시에도 협력 지
속으로 가져온 유무형의 
성과 평가 및 공유 

<표 4-8>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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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의 계속

요소 S1 S2 S3

외부적 

요인

- 국가간 관계 부정적 영향 
최소화

- 국가간 관계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양자간 정상회담을 활용한 
환경협력 강화에 관한 공
동선언 채택으로 환경협력
의 법적, 정치적 기반 및 
우호적 외부 여건 조성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 대응관계 개선 출구
전략 마련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 대응관계 악화 출구
전략 마련

주: 굵은 글씨는 각 시나리오의 핵심전략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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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및 국가간 관계 악화가 지역 환경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및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여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역내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추이와 동북아 국가간 관계 

변화추이 및 현황을 진단하였다. 다음으로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가 

TEMM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지역 다자간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중·일 

및 한·중 관계가 중·일 및 한·중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물질적 기반, 조직적 

기반, 협력 주체 및 채널, 상호 이익, 신뢰, 외부적 요인의 6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환경협력의 

‘회복력(resilience)’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를 전

망하고,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 국제관계 변화 시나리오별 

역내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전략

의 개발은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의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과 한·중 양자

간 협력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제2장에서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의 현황으로 북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 미국 트럼프 정부 동향을 조사하고 각 현안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UN

은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북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국가들은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 또한 동

북아 국제정세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TPP 탈퇴, NATO 기능 

비판, 중국 견제 등의 발언과 행동 역시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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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역내 국가간 관계 변화도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은 한

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바 있다. 한·중·일 3국의 관계는 양자간 관계 변화의 영향을 받아 3국 간 

협력채널의 제도화와 활성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제3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가 역내 다자 

및 양자 환경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다자협력에 대한 영향은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협력체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

으며, 양자협력에 대한 영향은 중·일 환경협력, 한·중 환경협력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

다. 먼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중·일 및 한·중 관계 악화시기에 중국의 차관급 인사 

대리참석 및 중·일 양자간 회담 생략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19차 회의는 한·중 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연기 개최되었다. 중·일 양자간 환경협력은 

2005년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과 2012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문제로 갈등을 경험

하면서 일시적인 협력위축이 나타났으나 지방정부 간 협력과 기업, NGO가 참여하는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양자간 환경협력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일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평가한 결과, 일본의 대중 ODA 투자를 통해 형성한 물질적 기반,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라

는 탄탄한 조직 기반, 지방정부와 기업, NGO 등의 다양한 협력 주체와 채널, 협력이 양국에 

주는 분명한 상호 이익, 협력에 대한 양국의 두터운 신뢰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수준의 

환경협력 회복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중 양국의 환경협력은 양국 관계 악화 

시 양국간 합의사항이었던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와 ‘한중환경협력계획’ 수립에 대한 논

의가 지연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지만,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도입, 환경전략 수립

을 위한 전문가 교류 등의 협력은 지속되는 모습이었다. 한·중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평가

한 결과, 환경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물질적 기반, 조직적 기

반, 협력 주체 및 채널, 신뢰, 외부적 요인 등이 모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동북아 지역 

국가간 관계 변화의 시나리오별 역내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

였다. 국가간 관계 변화의 시나리오는 현재의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국가

간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세 가지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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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에서 역내 환경협력이 회복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다자 및 양자간 협력전략을 제시하였다. 

그에 앞서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 및 제시하였는데, 먼저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목표는 “환경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공동체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협력의 기본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

였다. 첫째, 단기 및 중기적으로 물질적·조직적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간 합의를 통한 점진적인 제도화를 지향한다. 둘째, 협력채널 간 상호 보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주체가 참여하는 다층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셋째, 협력당사국이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한 각국의 주요 협력수요에 부응하는 협력을 수행하

고 상호 이익을 가시적으로 창출한다. 넷째, 지역 차원의 협력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상호 

연계하여 지역협력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협력의 지역화를 지향한다. 

이상의 협력 목표와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추진전략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추

진하여야 할 전략과 각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 환경협력 회복력의 각 구성요소별로 세 가지 시나리

오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1)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구의 협력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TEMM 등 지역협력체의 기존 프로

그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TEMM 등 지역협력체의 

협력 프로그램 조직을 이용하고 국제기구 협력 프로그램의 조직 기반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협력 주체와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 다자간 환경협력을 활용한 역내 

국가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역내 국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TEMM 등 지역협력체

에 다양한 협력주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4) 상호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경제-환경 동반 이익(co-benefit) 창출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5) 신뢰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먼

저 현재의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 상호 이익의 확보 및 강화를 위하여 

일부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특정 참여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해당국의 이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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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해야 하며, ▲ 신뢰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관계 개선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간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핵심적으로 추진하

여야 할 전략은 ▲ 상호 이익에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환경협력

의 상호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관계 악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핵심적으로 추

진하여야 할 전략은 ▲ 조직적 기반의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 등을 총괄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또 ▲ 상호 이익 강화를 목적으로 TEMM 

등 지역협력체의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 및 성과 기반 

협력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뿐만 아니라 국가간 신뢰 강화를 목적

으로 장기적으로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를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

며, 관계 악화 때의 협력 경험에 대한 유무형의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 국가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외부적 요인을 성숙시키기 위해 

역내 국가 다자간 정상회담 틀을 활용하여 환경협력 강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환경협력의 

법적·정치적 기반과 우호적인 외부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 환경협력 회복력의 각 구성요소별로 모든 시나리

오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1) 물질적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협력조직 운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 이행조직의 안정화 및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3) 협력 주체와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

하기 위해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의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추진하고 지방

정부/전문가/NGO 간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악

화될 경우에는 TEMM의 장관급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상호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국 관계

가 악화된 채로 유지되거나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협력 경험이 있거나 중국 내 인적 네트워

크가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각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먼저 현재와 같은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악화상태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협력조직의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 한중환경협력센터의 북경 설치를 위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 상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대일로 등 중국이 주도하는 사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양국간 신뢰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화채널 유지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간 관계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 상호 이익의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며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 조직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을 총괄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양자간 협력조직의 체

계적인 재편과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협력 주체와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TEMM 대화채널을 동북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장관급 회의로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NGO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을 설치 및 운영할 필요

가 있다. ▲ 상호 이익을 확보 및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협력 프로그램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 및 성과 기반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간 중장기 

환경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우리나라의 북방경제협력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신뢰 강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를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관계 악화 때의 협력 경험에 대해 유무형의 성과

평가를 수행하고 양국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 양자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외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자간 정상회담을 활용한 환경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환경협력의 법적, 정치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추진전략은 협력에 필요한 

자원과 시스템에 주목하고 안정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

하여 실질적인 동북아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물질적, 

조직적 기반의 안정화 및 제도화 도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적인 협력채널 구축, 

협력 참여국의 상호 이익 보장과 가시적인 이익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를 축적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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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Response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CHU Jangmin et 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deterior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Northeast Asia countries affects the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o develop promoting strategies for the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y the three scenario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international 

situation an inter-state relations.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ch as the issues of North Korea's nuclear,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mergence of Trump’s government in U.S. have increased the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Korea and China experienced worsening in 

relations due to the decision of THAAD deployment to South Korea, and China 

and Japan also experienced worsening in relations due to the history and 

territorial issues.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the 

Northeast Asia region affect multilateral and b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and 

the discussion on the "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Pla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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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he agreement between two countries, has been delayed.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Resilience” of environ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financial basis, organizational basis, cooperative channel, mutual trust 

and external factors are all weak, except that mutual benefit through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clear. In this study, We develop the promoting 

strategies for regional multilateral and b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y 

scenario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relationships among Northeast Asia 

countries. The goal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is set 

as "Establishment of a comfortable and safe regional environmental community 

by strengthening the substantiality and resilienc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re are four basic directions for cooperation as follows; The 

first is to stabilize the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bases in the short-med term, 

and aim for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he long term national 

agreement. The second is to build a multilayered cooperative channel in which 

various cooperating entities participate for secur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cooperation channels. The third is to implement the cooperation which 

has clear benefit by satisfactorily meeting with the demands of each country, 

and create the mutual benefit. The fourth is to aim at the globalization of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he regionalization of glob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connection of the regional level cooperation 

and global level cooperation. The promoting strategies for regional multilateral 

and b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re suggested by the following three 

scenarios. The first is a case of maintaining the current state of cross-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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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The second is a case of deterioration of relations between countries, 

and the third is a case of improving the cross-border relations. 

Keywords: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Northeast Asia, Environ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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